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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統一對備 勞動政策의 類型과 政策方向

한국은 IMF사태로 인해 커다란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다. 경제위기는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남북경제교류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즉 남한의 경제도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붕괴직전의 북한 경제를 떠맡아야 
한다는 것은 감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원전사업 등 기존의 
남북교류협력사업도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해서 국민적 관심사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하의 남북관계가 과거 정부보다도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점일 것이다. 신정부는 3월 27일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과 
이산가족 상봉계획의 발표를 통하여 획기적인 대북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신정부의 3․27 대북경협 활성화 조치>

* 본고가 발간되기까지에는 김현진(고려대 사회학 석사), 박은정(이화여대 노동법 석사과정) 
연구원의 도움이 지대했음을 밝혀둔다.

이 방안에는 대북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500만달러로 제한되어 있는 대북투자 규모를 
투자품목과 더불어 전면적으로 철폐하고 재벌총수 북한 방문을 허용하는 등 역대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3․27 대북경협 활성화 조치는 경제논리에 
따라서 남북경협을 추진한다는 '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서 신정부는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 확실시된다.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에 의해 과거 물자교류 위주의 단편적인 남북경제관계에서 이제는 

인적교류까지 포괄한 실질적인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태도변화가 수반된다면 급속히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신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우선적으로 추진할 100대 과제 중에서 다음과 같은 통일부문 7개 과제를 
보면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하겠다.
①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으로 남북관계 개선기반 마련

② 정경분리 원칙으로 남북경협 적극 추진

③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협력 활성화

④ 이산가족 재회 및 편지왕래 조속실현

⑤ 남북한 주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⑥ 대북경수로사업의 원활한 추진

⑦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통일정책 추진

따라서 남북이산가족 재회 등 인도주의사업을 비롯하여 우리 기업의 합작사업 추진과 북한 

원전건설 등 남북인적교류 등을 통해서 남북경제교류는 향후 급속도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다 북한의 경제난은 갈수록 악화되어 급작스런 체제붕괴 가능성도 향후 5년 동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남북통일이란 우리의 통일방안과 의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동서독의 통일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통일방안은 남한의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통일을 대비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자는 점진적 통일론에서 북한 경제의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론에 이르기까지 

통일의 시기와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러나 통일은 동서독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느날 갑자기 도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 남북한 
통일을 지금부터 꾸준히 준비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통일에 대비해서 준비해야 하는 정책과제는 수없이 많다. 이렇게 다양한 정책과제 중에서 
노동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고 해도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북한 노동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요망된다. 북한 노동법은 체제의 특성상 
사문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간단히 넘겨버릴 수도 없다. 통일 이후 북한의 
노동관계법 정비를 위해서도 지금부터 착실하게 연구․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북한의 노동관계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북한인력 활용문제는 남북경제교류 협력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북한 인력은 문화적 동질성을 갖고 있으며 저렴한 
노동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진출기업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인력의 질적수준 평가와 적정임금수준 문제는 집중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셋째, 남북경제교류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신정부도 100대 과제 중에서 
남북경제협력 추진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신정부의 경제협력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남북한 경제교류에 관한 제반 제도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남북경제협력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노사관계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구동독의 
급격한 임금인상은 구동독지역 산업붕괴를 초래하였다. 이 문제는 결국 구동독지역에 서독의 
노사관계 시스템이 아무런 정책적 검토없이 급진적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기인된 것이다. 따라서 
남북통일후 북한의 노사관계에 대한 정책적 검토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통일대비 노동정책으로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대량 북한이탈주민 발생과 
이로 인한 노동시장 대책을 들 수 있다. 즉 동서독의 통일경험에서도 이미 파악된 바와 같이 
구동독 경제의 붕괴에 따른 대량실업사태가 가장 심각한 통일후유증으로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통일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크게 제3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남북한 노동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을 비교론적 관점에서 상호비교하게 되며 2개의 
장으로 편성되어 있다.
먼저 제Ⅰ장에서는 남북한 노동법을 비교검토한다. 여기에서는 북한 노동법의 연혁을 제시하고 
1978년 사회주의노동법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북한노동법의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남한 노동법과의 비교검토를 실시한다. 그리고 제Ⅱ장에서는 남북한 교류현황과 법제도 분석을 
시도한다. 특히 여기에서는 남북한 교류협력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남북한의 법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제2부에서는 남북 통일대비 노동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며 독일통일의 경험과 노사관계 및 
임금정책을 다루는 두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Ⅰ장에서는 독일통일과정의 노동시장정책과 시사점을 분석한다. 특히 본 장에서는 
동서독의 노동시장 상황에서의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제Ⅱ장에서는 통일대비 노사관계 및 임금정책 방향을 다룬다. 본 장은 
통일직후 한시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검토함으로써 통일후유증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3부는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지대한 경제사회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인구이동과 
실업문제를 분석하게 된다.
먼저 제Ⅰ장에서는 통일 이후 어느 정도 탈북자가 발생할지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측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급작스런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탈북자의 규모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접근방법을 통해 실업규모도 예측한다. 그리고 제Ⅱ장에서는 인구이동과 실업대책을 



분석한다. 북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북한의 노동력 질적수준 평가와 
적정임금수준을 분석한다. 또한 현재의 인적교류 실태와 전망을 언급하고 향후 대량이주민 
발생에 대비한 실업대책을 분석하기로 한다.



第 1 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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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南北韓 勞動法 比較

1. 서론

남한에서의 노동법이란 자본주의 경제질서와 법질서를 전제로 하고 있다.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제도, 특히 생산수단의 사유를 일반적으로 전제하므로 그 결과로서 생산수단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로서의 사용자의 존재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의 존재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경제체제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결합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하여 법률적으로는 개별적인 근로계약이나 집단적 

단체협약을 통하여 실현되도록 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존재가 
예상되고 있으며,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결합이 결국에는 노동력의 수요공급의 관계에 따라 
일정한 대가(임금)에 의하여 실현된다는 의미에서 노동의 상품성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하에서의 노동법은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 근로자들의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정책표현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북한은 사유재산제도의 폐지와 
착취계급의 소멸을 내세워 노사관계의 성립을 부인하고 노동자가 주인이기 때문에 노동3권 등 
기본권의 필요성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유화․협동화 사회에서도 
정부기관․국영기업 또는 협동단체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로동당과 외곽단체는 감독 및 
통제기관으로서 노동자들을 불평등관계로 종속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파악된다.
북한에서의 '법'이란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노동법의 
영역에서도 당의 결정이 곧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이 곧 로동당의 정책실현의 수단이라는 것은 
김일성 주석의 사법권에 관한 언급에서도 추측할 수 있다.1) 즉 법은 당의 정책을 구체화하여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 복무하는 도구라고 볼 경우에, 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원리는 결국 당의 
정책에 귀결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당의 규약, 강령, 지침, 방침이나 원칙과 같은 것들은 
로동당 내에서 규제력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당의 정책(법)이 곧 이념이므로 이들이 
실질적으로 입법 및 법의 집행을 지도하는 원리가 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김일성 주석의 교시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당의 정책(법)이 법령은 물론 초헌법적인 법원으로 
사실상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외부세계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철저히 폐쇄정책을 취하고 있는 북한 사회는 

외부세계에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알리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노동법 
조문만을 가지고 북한의 노동실태까지 파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본고에서 북한 노동법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것은 통일 이후 북한 노동법의 정비를 위해서는 

이들을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인식에서이다.
따라서 본고는 문헌상 나타나는 북한의 노동상황을 주로 분석하여 남한의 노동관계조항과 비교해 

보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의 연혁별 노동법령 발전변천사를 정리하고 
중요한 법률들의 특징을 살펴본 후, 이후에 남한의 조항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주석 1) 김일성 주석의 언급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법에만 복종한다고 하면서 당도 소용없고 
정권도 필요치 않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투쟁해야 합니다. 법에 복종한다는 것이 결코 
당의령도를 거부한다는 것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법에 복종하는 사람은 결국 당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법에만 복종하고 당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사실에 있어서는 법에도 
복종하지 않는 자입니다"(조선로동당출판사,『김일성 저작선집』, 제2권, 1968. 143쪽). 또 다음의 
글에서는 법률을 계급투쟁과 국가관리의 무기이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도구로 보는 

스탈린시대의 법률관을 반영하는 김일성의 법률관을 볼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요구하는 법은 



어떤 법입니까? 오늘 우리는 사회주의적 경제제도에서 살고 있으며 로동자, 농민, 기타 광범한 
근로인민이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지주, 자본가들의 반혁명적 반항을 진압하는 
인민정권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법이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와 사회주의 전취물을 
수호하는 무기로 되어야 하며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무기로 되어야 할 것은 

명백합니다"(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1968, 142쪽). ㅍ
 
 
 
2. 북한 노동법의 연혁 : 1978년 이전까지

북한의 노동법령 가운데 중요한 법률로는 1946년에 제정된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과 
1978년에 제정된 '사회주의노동법'을 들 수 있고, 이외에도 다수의 단편적인 노동법령들이 
존재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노동법은 이른바 사회주의노동법과 노동형법의 제18장 '노동법령 
위반에 관한 죄' 부분 및 사회주의헌법의 관련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다(법무부, 1987). 1978년 
이전까지의 법령들은 이 항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1978년의 법은 항을 바꾸어서 다루기로 한다.

1) 1946년의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

이 법령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대한 비판과 식민지적 착취의 잔재청산, 나아가 
근로대중의 생활개선을 목표로 내세웠으며, 모든 국가사회단체소비조합 및 개인기업과 
사업기관의 모든 노동자․사무원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이 법령의 의의에 대해서 스스로 '종래 피압박계층이었던 근로대중을 국가와 민족의 
주체적 입장으로 전환시키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공식적인 입장은 
「臨時人民委員會 各 民主主義政黨級 社會團體 代表者連席會議의 勞動者 및 事務員에 대한 

勞動法令 事案에 대한 決定書」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법령은 장과 절의 구분이 없이 전문과 총 26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목적과 적용대상, 
근로시간(제1조∼5조), 임금(제6조∼10조), 휴식․휴가(제11조∼13조), 기타 직업총동맹과 
노동규율 준수의무(제22조∼26조) 등으로 되어 있다. 이 법령은 전문에서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에 
대한 노예적 통치를 비난하면서 식민지적 착취의 잔재를 청산하고, 노동자와 사무원들의 물질적 
형편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모든 국가사회단체․소비조합 및 
개인의 모든 기업소와 사업기관의 노동자․사무원에게 이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1948년 노동법령의 주요 특징을 보면 먼저 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시간․휴가 및 
임금보호, 여성 및 소년근로자 보호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안전 및 보건, 
재해보상에 관하여 부분적인 언급을 하고 있다. 또한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직업총동맹의 
결성을 전제로 하고 직업총동맹이 단순한 노동조합이 아닌 국가의 통치조직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점을 볼 수 있다.1)

다음으로 자본주의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음이 주목할 만하다. 우선 노동자들의 사회적 조직인 
직맹단체의 존재 및 이를 통한 단체협약(단체계약)의 체결을 인정하였고, 사업소와 
개별근로자간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체결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개근로자의 노동보호를 
위한 국가적 감독과 사회적 감독이 병행되고 있다. 즉 사업소에서 법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각급 노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직맹단체도 감시․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은 공산계열의 국제노동기구(특히 제1인터내셔널에서 
제3인터내셔널)에서 선전선동용으로 구성하여 제시한 근로조건의 기준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다. 
그리고 이 법은 당시 북한이 남한보다는 산업화가 진전되어 있었으나 일본인 재산의 국유화 등 

기업경영주체의 변동과 소련당국의 산업설비 탈취 등으로 사실상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던 시점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실제 시행보다는 근로자계층의 지지를 

얻어내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 내에서도 1946년 법을 '사회주의노동법'으로 발전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노동법제의 역할을 한편으로는 국영기업소 
노동자․사무원들의 노동관계를 더욱 더 사회주의적인 것으로 공고히 발전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소유의 기업소들에서 자본주의적 노동관계의 착취적 요소가 자라나는 것을 

억제하는데 두었다. 그러나 인민민주주의의 단계라고 주장된 당시의 북한에서 이 법령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한 채 사실상 사문화되고 말았다.

2) 1970년대까지의 단편적 노동법령 및 정책지시

이상과 같은 1946년의 노동법령 이후 1978년 4월 18일에 '사회주의노동법'을 채택할 시기까지 
발표된 노동관련법들은 1946년의 법령에 남아 있는 자본주의적 요소를 불식하여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수립해 가고, 전쟁의 수행과 전후의 재건을 위한 노동의 총동원체제의 확립을 위한 
개별적인 법령 및 내각결정들이다. 이들 하위법령들 중에는 1946년 법령을 상세히 풀이하고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있으나 그보다는 처음부터 실효성을 갖기 어려웠던 1946년의 
노동법령을 수정․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것은 1946년의 법이 사회주의 노동관리 
적용의 실정법으로서는 많은 단점을 드러내 사실상 사문화되었던 실정하에서 모든 것을 일시에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된다(최성환, 1979).
단편적인 노동법령 및 정책지시가 가장 많이 발효된 것은 1946∼58년 사이이다. 이 시기에 발효된 
주요 법령 또는 정책지시는 예컨대 ① 근로시간 및 휴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유해생산부문과 
소년노동이 금지되는 생산부문 그리고 특별휴가를 주어야 할 근로의 종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해로운 조건을 가진 생산부문과 지하로동 및 보충적 휴가를 주어야 할 직업종목에 관한 
규정(1947. 6. 12. 로동성 규칙 제6호)', 휴가일수의 산정이나 휴가의 실시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휴가허용절차에 관한 규정(1949. 11. 4. 로동성 규칙 제1호)'이 있다.
② 임금에 관한 사항으로서, 휴가기간․작업전환시 수유기간 등 특수한 경우의 임금계산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평균임금 계산규정(1947. 8. 29. 로동성 규칙 제9호)'과 임금책정 기준 및 
절차 그리고 '로동자 임금지급표'에 의한 각 분야별․등급별 임금액․임금감액 요건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 임금적용에 관한 규정(1949. 12. 27. 내각결정 제 196호)'이 있다. 
그리고 도급노동의 종류 및 적용범위, 노력기준량 및 도급 단가의 제정절차․작업지시표의 작성 
및 내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도급노동임금제에 관한 규정(1954. 3. 30. 내각결정 제56호)' 
등이 있다.
③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표준단체계약서를 채택하고 단체계약의 효력범위를 기업소 또는 
사무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사무원에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단체협약체결에 관한 
결정서(1950. 3. 15. 내각결정 제 27호)'가 있다.
④ 여성보호에 관한 규정으로서, 여성은 남성과 같은 평등권을 가지며 동등한 노동권리와 동일한 
임금과 사회보험 및 교육의 권리를 가짐을 규정하고 있는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1946. 7. 30. 
림시인민위원회 결정 제 45호)이 있다. 그리고 여성노동자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탁아소 시설과 설치․운영․폐지에 관한 '탁아소 규칙(1947. 6. 13. 보건성명령 제5호)', 
여성의 건강과 여성의 사회적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여성상담소에 관한 규정(1948. 12. 23. 보건성 
규칙 제2호)'이 있다2).
⑤ 사회보험 등 사회보장에 관하여, 의무적 사회보장에 관한 '사회보험법(1946. 12. 19. 
림시인민위원회 결정 제 135호)', 생산직장에서 이탈함이 없이 야간 및 휴식일을 이용하여 
휴양시키면서 노동하도록 하기 위한 '사회보험 직장야간 휴양소에 관한 규정(1952. 3. 19. 노동성 
규칙 제4호)' 등이 존재했다3).
그러나 북한이 사실상 사회주의체제로 돌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1958년 이후에는 
내각결정보다는 주로 김일성의 정책지시가 노동법 규범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김일성 유일체제의 확립과정과도 궤도를 같이 하고 있으며, 1961년의 '천리마운동', 1962년의 
'大安의 사업체계', 1973년의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주석 1) 법제처, 『북한법제 개요』, 1991, 455쪽.
주석2) 이 법령들은 북한 법령집 '보건․사회'편에 실려있다. '노동'에 관한 법령은 아니지만 이 
글의 내용상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적어본다.



주석3) 이러한 법령들 역시 보건․사회편의 내용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이유에서 적어보기로 
한다.
 
 
 
3. 1978년 사회주의 노동법

1946년의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은 소위 사회주의체제로 개혁하기 이전인 
개인소유제하의 법으로서, 사유재산과 사유기업의 설정 및 고용주와 피용자간의 쟁의규제 등 
자본주의적 요소가 잔존하고 있어 사회주의 노동관리 운영의 실정법으로서 많은 결함을 내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간 이에 따른 결함과 미비사항을 김일성 지시 또는 내각결정 형식으로 
보완하여오다가 이를 법제화하여 1978년 소위 '사회주의노동법'을 제정하게 된다.
즉 1978년 이전의 노동법은 개인소유제하의 법으로 사유기업의 인정, 쟁의규제 등 자본주의적 
요소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 상태에서 적용범위를 노동자․사무원에 한정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1978년의 사회주의 노동법은 자본주의적 요소를 완전히 제거한 상태에서 그 대상을 
노동자․사무원 그리고 협동농장원에게까지 적용을 확대하였고, 이것은 이전의 김일성 지시 또는 
내각 결정 기타의 단편적인 법규들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특히 1972년에 
제정된 사회주의헌법에 의하여 선언된 사회주의의 완전한 실현과 이른바 주체사상의 규범화를 

노동법의 측면에서 시도한 것이다.
사회주의노동법을 제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은 중장기 경제계획의 연속된 실패경험 속에서 

새로 마련한 제2차 7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노동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조직을 체계화하여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사회주의노동법의 가장 큰 특징은 근로자를 근로권의 주체, 즉 노동법이 목적으로 하는 
주체로서가 아니라 당, 즉 조선노동당의 소위 주체적인 사회주의 노동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규정짓고 있다는 점과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현저히 부각되어 있다는 점이다

1).
김일성은 1979년 9월 27일 개최된 전국 로동행정일군대회에서의 '사회주의 노동법을 철저히 
관철하자'라는 연설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일을 열성껏 하지 않으며 또한 힘든 일을 하지 않고 헐한 
일만 하려고 하는 현상을 질책하면서 노동규율을 강화하여 480분 노동시간을 완전한 이용과 
노력낭비 현상을 없앨 것을 지시함으로써2) 그들의 노동법은 철저히 관철해야 할 근로자의 의무에 
관한 법임을 밝히고 있다.
사회주의노동법의 또 하나의 특징은 주민의 강제동원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이다(선한승, 1995). 이같은 성격은 사회주의노동법을 채택한 최고인민회의에서 보고한 앞의 
연설에서 김일성의 교시 중 "우리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더 빨리, 더 잘 건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결국 근로자들의 창조력과 재능을 어떻게 발양시키는가, 사회적 노동을 어떻게 
조직하며 이용하는가, 노동의 생산능률을 얼마나 빨리 높이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부분에 잘 
나타나고 있다.
김일성도 위의 '사회주의노동법을 철저히 관철하자'라는 연설에서 이 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서는 노동정량을 1~2년에 한번씩 체계적으로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시함으로써 이 법이 
노력동원법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북한의 백과전서에는 위 김일성의 연설은, 심화․발전되는 
사회주의 건설의 현실에 맞게 사회주의 노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고 그에 대한 '국가의 
지도통제기능'을 일층 강화할 수 있게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어 이 사회주의노동법이 
강제노력동원법임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노동법에 의하여 사회주의적 소유가 지배되게 됨에 따라 전사회적 규모에서 

조직화된 집단적인 노동관계를 옹호하고 보호하는 것이 중시되고, 이에 따라 과거의 단체계약, 
근로계약 등의 자본주의적 잔재도 일소되며 새로운 사회주의제도에 상응한 새로운 일련의 

노동질서가 재편되게 되었다. 직맹단체도 기업관리측에 맞서 노동계급의 이익을 옹호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완전한 사상교양단체로 변하게 되었다고 본다.

북한의 사회주의노동법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제1장 : 사회주의노동의 기본원칙(제1조~제13조)



제2장 : 노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제14조~24조)
제3장 : 사회주의 노동조직(제25조~36조)
제4장 :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제37조~45조)
제5장 : 노동과 기술혁명, 근로자들의 기술기능 향상(제46조~52조)
제6장 : 노동보호(제53조~61조)
제7장 : 노동과 휴식(제62조~67조)
제8장 :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제68조~79조)

주석1) 사회주의노동법의 정치선전적인 성격은 이 법의 조문을 분석하여 보면 바로 알 수 있으나, 
그 이전에 그들의 동 법을 게재한 책자의 크기와 모양 등을 보면 법전이라기보다는 소형 

선전책자임을 외형상으로도 바로 알 수 있다고 한다. 즉 붉은 표지 뒤에 김일성의 사진을 싣고 
있는 45페이지 짜리의 손바닥만한 책자로서 항시 휴대하면서 학습에 용이하게 되어 있어 
공산주의 인간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선전물임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한다(이상의 
내용은 법무자료. 65쪽의 각주 11).
주석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百科全書」, 평양. 1983년, 520쪽. 법무자료 63쪽에서 
재인용하였다.
 
 
4. 남북한 노동법령의 비교

북한의 노동법은 남한의 경우와 같이 노동자와 사용자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감독․통제하에 기업소와 근로자들이 동지적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단적 

생산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서 근로계약, 단체협약, 
노동쟁의 또는 노동조합 등의 개념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에서 처음부터 근로계약 등의 형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서술한 바와 같이 
1946년의 노동법령에서만 봐도 자본주의적 요소가 남아있어 일정한 형태의 근로계약이 성립할 수 
있었고, 직업연맹은 노동조합과 같은 의미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1978년 '사회주의노동법'이 제정되면서 자본주의적 색채가 일소되고, 전국가 노동체계가 
김일성의 '대안의 사업체계1)'에 기초하여 노동자들의 주체의식을 튼튼히 무장시키고 집단주의적 
노동생활의 원칙을 철저하게 구현하기 시작하였다. 사회주의적 소유가 지배하게 됨에 따라 
전사회적 규모에서 조직화된 집단적인 노동관계를 옹호하고 보호하는 것이 중시되고, 이에 따라 
과거의 단체계약, 근로계약 등의 자본주의적 잔재도 일소되며 새로운 사회주의 제도에 상응하는 
일련의 노동질서가 재편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정황으로 과거 법령에서의 근로계약, 단체협약, 노동쟁의 등에 관해 논하기보다는 
새로운 북한 법규정을 분석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에 남북한 노동법의 비교는 북한의 
'사회주의노동법'과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규정'을 남한의 노동관계법령과 비교되도록 초점을 
맞추었다.

1) 임금제도에 관한 비교

가) 노동보수지급 형태
남한의 노동에 대한 보수지급 형태는 '임금'이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18조). 그러나 북한의 기본적인 노동보수지급 형태는 '생활비'이다. 
'임금'이라는 용어대신에 '생활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임금은 특수한 상품인 노동력의 
가격으로써, 자본주의노동법에서 규제되는 임금제도는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착취적인 관계를 
반영하는 것인데 반하여, 생활비제도는 착취의 수단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마련해 주기 위한 보장수단으로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이철수, 
1995).
남한의 임금지급 형태는 기본급, 상여금, 물가수당․통근수당․가족수당․월동수당 등의 각종 



수당, 휴업급여 등이 있다. 북한 생활비의 지급형태는 도급지급제와 정액지급제가 있으며, 
이외에도 생산계획의 실행, 제품질, 설비자재의 이용을 평가하여 일을 잘한 근로자에게 
부가형태로 지급하는 가급

금(근무연한․기술역량․학위를 참작), 상여 및 장려금제도를 두고 있다(노동법 제39조). 또한 
남한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 전액지급 원칙, 일정기일지급 원칙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법 제42조). 그러나 북한의 법에서는 이러한 원칙들은 보이지 않는다. 북한의 
노동자․사무원․협동조합원들에게 적용되는 생활비의 기본형태는 도급지불제와 

정액지불제이며, 생활비의 추가적 형태는 가급금제와 상금제라는 것이 명시되고 있다(노동법 
제38조). 한편 남한의 경우 노동보수지급 형태를 법으로 규정한 이유는 가장 기본적인 근로자의 
임금수령을 보장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로서 출발하고 있으나, 북한은 사용자가 노동당이 
주체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노동을 확보하기 위해서 규정된다. 따라서 남북한 노동보수지급 
형태는 남한의 노동자 보호와 북한의 국가과업수행이라는 목적론적 입장에서 중요하게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나) 임금(또는 생활비)지급기준
남한에서의 임금지급은 자본주의 원칙하에서 노동가치와 공헌도에 따라 제공된 노동력의 양이 

보수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기준이 된다. 다만 임금의 최저액에 관해서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다. 즉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동일직종 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 그러나 북한의 임금지급은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에 의거한다. 여기에서 '사회주의 분배'라 함은 일반적으로 경제계획기구가 
1년간 생산된 사회적 생산물을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국가목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개인의 소비수요의 충족보다는 생산의욕의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사회주의노동법 제37조는 "노동의 양과 질에 의하여 분배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법칙이며, 근로자들의 생산의욕과 기능기술 수준을 높이고 생산적 발전을 다그치는 힘있는 
수단이다. 국가는 노동의 양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관철한다"고 밝혀 노동의 양과 
질만이 분배의 유일한 척도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건이 '노동정량'이라는 개념이다. 노동정량이란 단위생산물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노동시간을 말하는데, 이러한 노동정량에는 통계적으로 산출되는 현실적 노동정량과 
수요예측․목표설정․효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정책적 노동정량이 있다. 사회주의노동법 
제41조는 노동정량은 노동의 결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라고 하면서 국가는 노동정량사업에서 
근로자들의 사상의식 수준과 기술기능 수준, 새로운 과학기술의 성과 등을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노동정량을 제정하는 원칙을 관철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표준노동정량은 국가가 
인민경제부문별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기업관리를 정규화․규범화하고 생산이 

정상화된 표준공장을 꾸려 거기서 측정한 자료를 기초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노동법 제42조 
전단).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국가표준 노동정량을 기초로 하여 발전하는 현실과 
구체적 실정에 맞게 과학적이며 선진적인 노동정량을 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적용하며 끊임없이 

갱신하여야 한다(동조 후단).
요컨대 북한의 임금보수 규정은 엄격히 '생활비'개념을 적용하여 노력동원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개인당 노동정량 개념을 도입하여 생산을 독려하고 여기에 대한 보수는 생산성과 
연계되기보다는 인력의 재생산을 위한 "생활비'만을 지불한다. 북한 인력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는 부득이 노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다) 임금(또는 생활비) 결정형태
남한의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면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들어 

사용자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 취업규칙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96조 제2호). 그러나 북한에서는 모든 생활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가 규정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이 노동과정에서 소모하는 육체적․정신적힘을 보상하고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생활비등급제를 정하도록 하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국가가 제정한 생활비등급제와 생활비 지급원칙에 입각하여 

노동자․사무원․협동조합원들에게 생활비를 정확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노동법 제38조).
한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할증임금은 남한에서는 150% 지급이 규정되어 있으나 
북한의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규정에서는 명절날만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노동보수가 
200%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통상적인 연장근로는 남한과 동일하게 150%이다. 그리고 
사측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할 경우, 남한 기업의 경우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했으나 북한의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일당 또는 시간당 노임액의 60%이상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남한은 임금이 노사 자율교섭에 바탕을 두고 임금수준, 임금체계, 임금형태가 결정되지만 북한의 
경우는 법에 의해서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띤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도급제는 
남한의 성과급제와 내용적으로는 유사한 점이 있으나 남한 기업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도입한다는 

점이 북한과

<표 1-1> 임금제도에 관한 남북한 비교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2) 근로계약․단체협약제도에 관한 비교



남한에서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한다(근로기준법 제16조). 또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의 설정에 

관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을 하여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3조 제1항). 자본주의체제하에서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나 북한에서는 단체협약을 노동력의 매매로 파악하고 있을 뿐이다. 1978년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지배체제가 확립되고 국가가 노동력을 원천적으로 장악하게 됨에 따라 

1946년 노동법령에서 형식적으로나마 인정되고 있었던2) 노동계약은 더 이상 법적인 제도로써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북한의 모든 노동력은 국가노동행정기관의 파견절차에 의하여 
취업요구자들을 관할지역 안의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에 파견한다. 그리하여 구체적인 일자리가 
정해지고 취업이 성립되면 근로자들은 기업소 등의 종업원으로 등록되며 두 당사자들 사이에는 

구체적 노동법률관계가 형성되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북한의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규정을 보면 근로계약에 관한 규정이 있다(제9조). 즉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종업원을 대표하는 직업동맹과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근로계약에는 종업원이 수행해야 할 임무, 생산량과 질 지표, 노동시간과 휴식, 
노동보수와 보험후생, 노동보호와 근로조건, 노동규율, 상벌, 사직조항 등을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남한의 근로계약과도 유사하지만 남한에서의 근로계약이 사용

<표 1-2> 단체협약․근로계약에 관한 남북한 비교

자와 근로자 개개인의 1대 1 계약인 반면, 북한에서는 직업동맹이라는 단체를 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3) 분쟁조정제도에 관한 비교

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제49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공정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고 하고 
있다.
한편 북한 노동법 제7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단체계약 불성립시 합의를 얻지 못할 
경우 계약당사자 쌍방을 대표하는 동일한 인원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시․군․구역의 

노동인민위원회와 또는 인민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의 '단체계약이 아니라 북한 
노동행정기관의 인력배치사업을 통하여 실현된 취업요구자들의 직업배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3).



6) 휴일․휴가규정의 비교

남한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법 제54조). 또 1개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간 개근한 자에 대해서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해서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위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법 제57조, 59조). 반면 북한법상 근로자는 1주에 하루 휴식을 보장받으나 
유급이라고 정하고 있지 않고, 국가적으로 제정된 명절날과 일요일을 쉬는 날로 하고 있으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쉬는 날에 근로자들을 노동시킨 때에는 한 
주일 안으로 반드시 대휴를 줄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노동법 제64조). 또 
노동자․사무원․협동농장원들은 해마다 14일간의 정기휴가와 직종에 따라서 7일 내지 21일간의 
보충휴가를 받는다(노동법 제65조). 다만 사회주의 노동법에서는 휴가에 대해 일정한 근로일수를 
보장하는 것을 볼 때, 북한법상의 휴가 역시 일종의 유급휴가라고 생각된다.
남한의 경우 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연차유급휴가가 20일이 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러한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그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북한 노동법 제 64조와 같은 
대휴명령제가 없다. 다만 제52조에서, 노동부장관이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이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식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7) 출산휴가규정의 비교

남한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해서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하고,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근로에 
전환시켜야 하며,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한다(법 제72조). 또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법 제73조). 북한 노동법상 여성근로자들은 정기 및 보충휴가 외에 근속연한에 
관계없이 산전 35일, 산후 42일간의 산전산후휴가를 받는다(노동법 제66조). 남한에서는 
유급보호휴가를 산후에 3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법 제72조 제1항).

8) 사회보장규정의 비교

남북한의 사회보장체계는 이를 표방하는 목적과 이념이 크게 동떨어져 있을 수 없으므로 서로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보상제도가 기업주에게 근로자들의 재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제도를 확립하고있다는 점이나 

공공부조․사회복지 서비스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책임을 맡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른 체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남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의 경우 보상금 
지급의무가 국가가 아닌 사용자에게 부과되고 있다는 점등에서 국가가 모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북한의 사회보장체계와는 다르다. 북한 노동법 제12조는 국가는 근로자들이 
노동과정에서 소모한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며, 전반적 무상치료제와 
선진적인 노동보호제도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68조 후단에서는 근로자들이 노동에 의한 분배 외에 추가적으로 많은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이 명시되고 있다. 또한 국가는 노동재해, 질병, 부상으로 노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잃은 근로자들에게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일시적 보조금을 주며, 그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연금을 준다(제73조). 또한 완전한 무상치료제에 의한 
의료상 혜택 수급권한이 법 제79조에 규정되어 노동자․사무원․협동농장원 및 그 부양가족들은 
모든 의료봉사를 무상으로 받는다.
이와 같이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한 모든 책임이 북한 당국에 있지만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당해 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예를 들면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규정에서는 작업도중에 종업원이 사망하였거나 부상․중독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노동보호감독기관에 통지해야 하고, 관계기관의 사고심의가 
의무화되고 있어서 유의를 요한다(제 36조, 제38조). 이때 사용기업의 과실이 인정될 때는 과다한 
배상과 벌칙이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표 1-4>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남북한 비교

9) 퇴직금 제도에 관한 비교

남한에서는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써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본문). 
그러나 북한에서는 퇴직금이라는 개념을 찾아볼 수는 없으나 다만 노동법 제74조에서 
'연로연금'이라는 개념이 보인다. 즉 국가는 남자 만 60살, 여자 만 55살에 이른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근속노동연한을 가진 경우에 연로연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북한에는 
노동시장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의 탈퇴를 의미하는 '퇴직'이라는 개념은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10) 노동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비교



남한에서 노동의 권리와 의무는 헌법 제32조에서 규정된다. 즉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갖고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지고, 국가는 근로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해야 하며,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해야 한다(헌법 제32조 제1항, 2항, 3항).
한편 북한 노동법 제4조는 사회주의하에서 공민은 노동에 참가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즉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서 노동능력이 있는 공민은 자기능력에 따라 사회적 노동에 
참가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제5조는 사회주의하에서 모든 근로자들이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이 규정되어 있다. 모든 근로자들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북한의 모든 근로자들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제5조 후단)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근로자들을 
성별, 연령, 희망, 기술기능 수준에 맞게 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하는 국가적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제30조).
그러나 북한의 모든 노동력은 국가노동행정기관의 파견절차에 의하여 파견되어 구체적인 

일자리가 정해지는 것이므로 실질적 의미의 직업 선태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

<표 1-5> 노동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남북한 비교

11) 잉여노동력의 정리해고에 관한 비교

남한의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해고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으나, 제31조에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고용조정이 허용되고 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지만, 근기법상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고 기타 징벌을 

할 수 있고 또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북한 노동법 제43조에서는 국가기관, 기업소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노동력이 남는 경우에는 제때에 다른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생산적 작업에 대한 
임시지원사업을 조직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기업소는 일시적으로 노동력이 남는다고 하여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제적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도 외국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외국인 투자기업 노동규정 제15조). 또한 예외적인 경우 외국투자기업에 투입된 노동력은 
사직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고하거나 사직을 승인한 경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에게 일한 연한에 따라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이때의 보조금은 남한 기업의 경우 퇴직금과 같은 성격을 가진 것으로 취업규칙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북한은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법으로 지급액을 정하고 있다. 즉 모든 
외국투자기업은 북한 근로자를 내보낼 때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1개월분, 그리고 1년 이상의 
경우 최근 3개월 평균노임액을 일한 연도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투자기업이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사직시키려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기업소재지 
노력알선기관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동 제19조).

<표 1-6> 해고에 관한 남북한 비교



12)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비교

남한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갖는다(헌법 제15조). 한편 북한의 모든 
근로자들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노동법 제5조 후단)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근로자들이 창조적 지혜와 능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하는 국가적 의무가 

노동법 제30조에 규정 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의 모든 노동력은 국가노동행정기관의 파견절차에 의하여 파견되어 구체적인 

일자리가 정해지는 것이므로 실질적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즉 직업선택의 자유란 직업결정의 자유, 직업종사의 자유, 직장이탈의 자유까지도 
보장하는 개념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바, 북한 노동법에서 말하는 직업의 선택권한은 
이러한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직업선택의 자유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13)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비교

남한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제3조). 그러나 사회주의하에서의 노동은 전일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진행되는 사회적인 노동이므로, 북한에서는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방침에 따라 전인민경제적 
범위에서 사회적 노동이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직될 것이 명시되고 있다(노동법 제10조).

14) 여성근로자의 취업기회의 확대규정에 관한 비교

남한의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여성근로자의 취업기회 확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여성발전기본법이 1995년 12월30일에 제정되어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 되고 있다. 이 
법은 남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라고 그 

입법취지에서 밝히고 있다. 또한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는 여성의 공직임용 확대를 위하여 
여성채용목표제를 도입, 이른바 여성고용할당제가 시행되고 있다.

한편 북한 노동법 제31조는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국가는 여성근로자들이 사회적 



노동에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해당 지방 및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답체는 여성들이 일하는 데 편리하도록 탁아소, 유치원, 아동병동, 편의시설을 갖춰야 
하며,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여성들이 희망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가내작업반, 가내협동조합 
등을 조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법상의 규정은 노동력 동원을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15) 노동조직에 관한 비교

현재 남한에는 한국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산하에 각각 21개와 20개의 전국 
규모의 노동조합이 있고, 또한 각각 4,223개와 934개의 단위노동조합이 있다(1996년 12일 말 
집계). 이러한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의미한다. 북한에도 이러한 의미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1946년 법에서 나타나는 직업연맹단체는 그 때 당시에는 그러한 의미의 노동조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나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직업연맹단체의 성격은 그 

이후 사상교양단체로 변화하였다. 다만 조직형태의 비교라는 의미에서 북한 노동조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에는 생산현장의 노동조직 이외에 조선로동당의 외곽단체로서 조선직업총동맹(직맹), 
조선농업근로자연맹(농근맹),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사노청),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이 있는데 
이들은 근로자들의 자주적 결사체가 아닌 조선로동당 외곽단체로서 노동의 동원 및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조합이 자발적․자주적 단체로서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개선․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과 현저히 구별된다.
직맹은 형식상 노동자․사무원들의 자발적인 조직체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간부를 당에서 

지명하고, 규약도 "직맹은 로동당의 옹호자이며 당의 지도하에 모든 활동을 전개한다". "직맹은 
로동계급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며 그들을 당 주위에 결속시켜 당이 제기한 혁명임무 수행에도 

조직을 동원한다. 직맹원은 로동당의 로선과 정책을 옹호하며 매시간 당이 제시한 과업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등 조선로동당의 철저한 하부구조임을 시인하고 
있다.
직맹의 임무는 ① 노동자․기술자․사무원의 공산주의 교양, ②盟員의 계급교양, ③ 기술․문화 
교양사업 실시, ④ 생산과제 수행에의 노동자 조직동원과 생산능률 제고 및 노동규율 강화, ⑤ 
노동보호사업의 조직수행, ⑥ 사회주의 경쟁운동의 지도 등으로 되어 있다. 盟員의 의무는 ① 
김일성 교시의 무조건 집행, ② 연맹의 비밀준수, ③ 직맹결정사항 이행, ④ 김일성사상과 
어긋나는 행동과의 투쟁전개로 되어 있는 등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조합과는 판이한 성격을 

갖는다.

주석1) 북한에서 말하는 '대안의 사업체계'라 함은 헌법 제2장 제3절에 규정되어 있던 신형 
사회주의 공업기업관리 형태로서 종전의 지배인 유일관리제도가 관료주의나 기관본위주의의 

단점을 갖고 있었던데 대한 반성으로 공장 당위원회의 집단적 지도하에 실시하여 기업관리에서 

대중노선과 과학성의 원칙을 정확하게 구현하고 낡은 자본주의적 경제관리방법의 잔재를 

종국적으로 청산한 새로운 사회주의적 경제관리체제라고 한다(福島正夫,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社會主義憲法』, 日本評論社, 1974. 30~39쪽). 대안의 사업체계의 
내용에는 ① 조선노동당의 지도적 역할의 강화, 경제적 자극보다 정치․도덕적 자극을 앞세우는 
정치사업의 우선, ② 공장․기업소의 관리․운영에서 공장 당위원회의 집체적 토의와 지도 및 
노동당 간부와 지배인의 현장지도 강화가 포함된 군중노선의 관철. ③ 중앙집권화된 계획적 
관리와 독립채산제의 실시 등이 있다(법제처, 앞의 책. 483쪽).
주석2) 1946년 노동법령에서의 근로계약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소유의 기업소와 
사무소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보수금은 단체 또는 노동계약으로서 규정한다(제2조 ㉡호). ② 
노동자와 사무원들의 노동임금은 기업소와 사무소에서 매월 2차식 계약에 규정한 기한에 의하여 
지불한다(제10조). ③ 일꾼들은 고용주와의 협의에 의하여 개인사고로 임금을 받지 않는 단기 
휴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3조).



주석3) 한편 1946년 노동법령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제23조〕 고용주와 고용주 
사이에

 
 
5. 결론

남북한 노동법을 평면적으로 비교하면 여러 가지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남북한의 
체제와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법조문 자체의 차이가 가져다주는 함의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의 경우는 노동법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대외전시용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 법조항이 실제로 지켜지지 않아 사문화된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남북한의 노동법을 비교하는 이유는 당장에 북한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개인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점은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작업장에서 규율을 어기고 작업을 태만히 했을 경우 그 처벌근거는 북한에서도 당연히 법조문을 

먼저 검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선진국의 경우 노동법이 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과는 달리, 북한의 경우는 처벌과 규제를 위하여 법규정이 동원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북한 노동법 연구는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근간이 된다. 법과 
체제이념과는 서로 유리될 수 없으며 법은 체제의 반영물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위에서의 비교를 통해 파악한 주요한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 보호에 관한 북한법 규정은 표면적으로는 국제노동기준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아서 
단순비교만으로는 남북한의 노동법 중에 어느 것이 노동권 신장면에서 양호한가를 구별하기에 

용이하지 않다. 다만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이들의 상회하는 근로조건이 곧바로 추가비용 
부담과 연결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둘째, 노동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적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예를 들어 임금의 경우 자본주의체제를 표방하고 있는 남한은 노동시장 기제로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마르크스의 재생산력설에 기초를 두고 
생활비적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셋째, 사회주의체제의 계획경제체제가 노동법 이론에도 반영되고 있다. 직업의 선택, 근로조건의 
결정, 해고규정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가는 계획경제의 준칙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노사관계의 조직면에서 보면 자율적인 노사관계 형성이 근간이 되고 있는 
자본주의체제와는 달리 북한에서는 당 정치조직으로 노동조직이 변질되어 있다.
다섯째, 북한 노동법은 노동권의 보호적 측면보다는 노동력의 동원을 염두에 두고 제정되어 있다. 
즉 일하는 양과 일수에 따라서 노임이 지급되고 도급제적 보수원칙이 지켜지고 있으므로 주민의 

노동력 동원체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7> 주요 남북 노동법 규정 비교







Ⅱ. 南北韓 交流現況과 法制度 分析

1. 서론

1989년 독일이 통일된 이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체제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서도 1990년대 이후 
본격적인 남북한 교류가 시작되면서 통일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1090년 8월 1일 남한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되면서 군사분계선 이남지역(남한)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었는데, 이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됨으로써 남북한간의 인적․물적 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제성호, 1995). 또한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남북기금협력법'이 제정되어 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대한민국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도록 하기 위하여 1997년 7월 14일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남북한의 본격적인 교류에 대한 법제정 움직임은 남한만의 것은 아니다. 북한은 1984년 1월의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3차 회의에서 '남북협력과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며 무역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라는 결정을 채택하여 북한의 대외무역 확대정책을 공식적으로 결정하였고, 
같은 해 9월 8일의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는 경제합작과 기술협조의 발전이라는 방침에 따라 
외국인의 직접투자, 합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을 
제정․공포하였다(구본학, 1995). 1990년대에 들어서 북한은 보다 의욕적으로 대외무역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데, 1992년 2월 정무원은 '대외무역사업에서의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고 신무역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북한의 정책적 의도를 드러냈다. 
그리고 1992년 헌법개정시 외국인 투자의 헌법적 근거조항을 신설1)하고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을 제정하였으며, 1994년까지 20여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령을 정비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법들은 남한과 같이 남북간의 교류에만 특정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라 

남한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와의 경제협조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남한과 북한의 

법체계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만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선택한 
남한이 북한과 교류하는 것이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선택했고 철저한 폐쇄정책을 유지해오던 

북한이 세계각국과의 경제협력을 들고 나선 것은 새로운 조류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 교역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교류정책에는 남한과 북한에 각각 법적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으며, 또한 남북한간의 법체제상의 불일치가 경제교류에 예기치 않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장래 통일의 시대에 대비하여 이러한 법적 걸림돌들에 어떻게 대처하고, 
차후의 법개정 방향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의 목적은 우선 남북교류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본 후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개괄적 

검토를 거치고, 그리고 남북한 인적교류와 제외국의 북한에의 자본투자에 걸림돌이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서론에 이어 제2절은 남북교류협력의 현황과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제3절에서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대한 대략의 내용으로서 남북교류협력법의 법적의의, 구성형태 그리고 
입법체계상의 특징을 서술하였다. 제4절에서는 외국인 투자의 보장, 투자의 제한, 투자의 대상, 
투자의 관할기관, 노동력의 채용방법․노동자 보호에 관한 규정 그리고 분쟁해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령에 대하여 살펴본다. 또한 제5절에서는 북한 노동법과 
외국인 노동규정을 비교해 보고, 제6절에서는 현행 남북한의 상호간 교류에 관한 법적 문제점에 
관하여 논하며, 제7절에서는 특히 북한내에서의 북한 노동력 활용에 있어서의 법적 문제점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8절은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게 
된다.

주석 1) 이때 개정된 헌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제36조).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을 장려한다(제37조)."



2. 남북교류협력의 현황과 평가

남북교류는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이 마련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1). 
북한의 핵문제가 대두된 1993년 들어 남북교역은 일시적으로 주춤거렸으나 1994년부터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94년에는 남북교역에서 위탁가공교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인적교류면에서도 1995년 이후 남북간 많은 왕래가 이루어지는데, 특히 
1998년 정주영씨의 소몰이 방북과 금강산 개발의 추진이 물꼬를 트면서 인적교류의 활성화가 
전망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1994년 11월 8일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남한 
기업의 대북한 직접투자를 포함하여 대북경제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즉 쌍용, 
신원, 삼성, 대우, 한화, 대동화학, 영신무역 등 남한 기업인들이 1994년 말부터 북한을 방문하여 
본격적인 경제협력사업을 논의하였고, 1998년 3월 기준 총 31개 기업이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아 
사업추진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총 8개 기업이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실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하의 내용은 남북교류협력의 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다.

1) 남북교류협력의 현황

가) 교역전반
1989년도 교류 초반의 교역실적은 25개 품목 18,724천달러의 수준이었으나 1993년에는 89개 품목 
186,591천달러의 수준으로 급증하였다. 한편 1998년 4월중 남북간 교역실적은 135개 품목 
11,665천달러로 전년동월의 96개 품목 37,387천달러에 비해 68.8% 감소하였다.

나) 반입통관 측면(부표 2 참조)
1989년 교류가 처음 시작된 시기의 반입현황은 24개 품목 18,655천달러의 수준이었는데 
1993년에는 이것이 77개 품목 178,166천달러로 급증하였다. 한편 1998년 4월의 반입은 47개 품목 
4,641천달러로 전월의 50개 품목 4,370천달러에 비해 6.2% 증가하였고, 전년동월의 50개 품목 
29,494천달러에 비해 84.3% 감소하였다. 이처럼 감소한 원인은 금괴의 반입중단, 한약재 및 
철강금속제품의 반입감소

2)
직접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IMF 한파로 

인한 경제위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품목별 구성비는 1998년 4월 기준으로 섬유류 63.9%, 농림수산품 17.8%, 기타 제품 6.0% 등으로 
반입통관의 측면에서 볼 때 섬유류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들어 
철강금속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며, 섬유류는 199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수산물의 비중이 상당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남북교류협력이 북한전략물자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예를 들어 1997년 8월에는 LG가 북한산 나프타를 
수입하였음).

다) 반출통관 측면(부표 3 참조)
1989년 교역을 처음 시작했던 반출은 1건수 1개 품목 69천달러에 불과하였는데 1993년에는 
이것이 21개 품목 8,425천달러로 증가했다. 반입규모가 1991년 이후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반출규모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1996년에는 102개 품목 69,638천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반입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1997년 IMF 경제위기로 인해 1998년의 반출규모는 
감소세를 나타낸다. 즉 1998년 4월 기준으로 반출은 88개 품목 7,024천달러로 전월의 75개 품목 
7,719천달러에 비해 9.0% 감소하였고, 전년동월의 46개 품목 7,893천달러에 비해 11.0% 
감소하였다. 반출내용 중 중유와 경수로물자, 비료 그리고 대북지원물품3)

이 다수를 이룬다.
품목별 구성은 1차산품이 42.2%, 섬유류가 35.9%를 차지한다.

라) 간접교역
1994년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남북교역이 간접교역 위주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1991∼94년까지 



남북한 교역에서 직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5%선에 그치고 있었다(금액 기준으로 
직교역의 비중은 1992년 2.5%, 1993년 1.7%임). 남북한간의 교역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대부분 중국이나 홍콩 등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이 아직까지도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교역형태의 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구조와 산업구조의 다변화 및 남북관계의 

안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 합작투자
남북한 합작투자를 위해 1997년 5월 현재 (주)대우와 태창이 '협력사업' 승인을 받고 있다. 다만 
대우만이 현재 유일하게 북한 자유경제무역지대인 남포공단에서 합작투자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태창은 아직 방북승인협상중이다. 대우와 태창의 합작투자사업 규모는 다음과 같다.
① (주)대우는 북한의 남포공단내 셔츠, 가방, 자켓 등 3개 사업을 512만 달러 규모로 투자 
운영하고 있다. 북한 내에서의 회사명은 '민족산업총회사'이고, 본사는 평양에 두고 있다. 작동을 
개시한 것은 1996년 5월이고, 연간 생산계획은 셔츠․블라우스 300만장, 자켓 60만장, 가방 
30만개이다. 공단내의 인력현황은 국내에서 파견한 경영진과 기술진이 약 15명 가량 체류하고 
있고(이들은 계속 순환되고 있음). 북한의 현지인력을 약 1,200여명 활용하고 있다.
② (주)태창은 금강산샘물개발사업을 580만달러 규모로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현재 
방북승인협상중이다. 태창의 북한 내에서의 회사명은 '금강산샘물합영회사'이다. 합영회사의 
형태를 취함에 따라 북한 합영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합영기간을 20년으로 할 예정이고, 금강산 
샘물을 연간 7만 6천여톤 생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1994년 11월의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이후 1997년 5월 현재 위의 2개 기업이 '협력사업'승인을 
받아 실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15개 기업의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아 사업추진 자격을 
부여받게 되었다(부표 4 참조). 여기서 '협력사업'승인이란 사업시행을 허용한다는 의미이고, 
'협력사업자' 승인이란 사업추진 자격을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북한의 열악한 투자환경과 남북한간의 제도적 장치의 미약 그리고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실제 합작투자의 활성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투자규모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그를 위한 남북한의 법적 정비와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남북한의 관계가 충분히 안정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바) 위탁가공교역
<부표 6>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1990년 이후 남북교역 규모에 있어서 위탁가공의 형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는 위탁가공 품목은 기존의 의류, 신발류, 컬러텔레비전 
이외에도 자동차 전기배선, 자전거바퀴(휘일링) 등으로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위탁가공교역은 1991년에 시작된 이래 급증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1992년 처음 약 0.5%의 수준이었으나, 1996년 24.7%로 증가하였고, 1996년 총 34개 업체가 
위탁가공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1998년 4월중의 위탁가공 교역실적은 5,159천달러로 
3월(4,727천달러)과 비교했을 때 9.1% 증가하였고, 전년동월(6,562천달러)대비 21.4%가 
감소하였다. 이것은 4월 전체 교역실적 중 44.2%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1998년 교역실적의 감소는 
앞서 언급한 IMF 경제위기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입은 위탁가공교역이 처음 실시된 1992년에는 638천달러 수준이었으나 (전체 반입규모대비 약 
0.4%) 1996년도에는 36,238천달러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1998년도 4월은 3,077천달러로 전월대비 
42.1%, 전년동월대비 18.3% 증가하였다. 품목별로는 섬유류가 87.9%, 전자 및 전기 5.0%, 기타 
제품이 4.5%를 차지하였다. 반출은 1992년에는 200천달러 수준(전체 반출규모대비 약 
1.9%)이었으나 1996년도에는 38,164천달러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1998년 4월의 반출규모는 
2,082천달러로 전월대비 18.8%, 전년동월대비 47.4% 감소세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역시 섬유류가 
73.1%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전자 및 전기 12.5%, 생활용품 4.7%, 플라스틱․고무 3.2%, 
잡제품 등이 3.4%이다.
위탁가공은 북한의 제한적 개방상황 속에서 직접투자가 객관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인식할 때 

북한의 노동력과 생산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또한 
장기적으로 합영 및 단독투자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2)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평가

1988년 이후 1995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온 남북교역은 1996년 들어 감소하였다. 
이것은 북한에서의 원료․에너지의 공급부족으로 철강금속류의 생산이 감소함에 따라 반입이 

줄어든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남북교역은 업체 및 
교역품목수 면에서 북한의 대외교역 중 대중․대일무역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통일원, 1997). 남북한의 교역은 남한의 북한으로부터의 반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교역에서 남북한 당사자의 직접적인 접촉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제3국의 중개인을 
통한 간접교역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남북한간에 실시되고 있는 교역실적을 고려해 볼 때, 위탁가공교역의 형태가 잠재력 및 
가능성 면에서 가장 유력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북한측에서 볼 때 북한은 투자여건 
미비에도 불구하고 체제에 대한 많은 부담 없이도 외화획득과 선진기술의 습득이 가능한 반면, 
남한측에서는 북한의 낮은 임금수준을 활용할 수 있고, 직접투자의 전단계로서 북한 진출을 위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남북경협의 경우, 단순한 상품교역의 확대라는 
의미를 넘어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자본재 이동 및 원자재 및 완제품의 반출입 등을 확대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남한이 시설재와 원료를 제공하고 북한이 이를 가공하여 
반출하는 위탁가공이나 합작형태의 경제협력이 주요 경제교역의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경제교류는 단순한 시장경제적 논리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즉 한반도의 
분단상황에 의해 시장경제적 경제논리에 의한 교역관계의 설정보다는 남북간의 

정치․사회․이데올로기적 요인 등이 남북한간의 경제교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즉 남북교역에 있어서는 남북의 정치정세가 경제논리에 우선하여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간의 합작투자 및 교역의 확대는 남북한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이게 되어 있고 직접투자는 아직 본격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석 1) 이하의 남북교역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박순성, 「민족발전공동계획의 경제분야 
실천방안」,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 민주발전공동계획 세미나시리즈 95-02. 민족통일연구원, 
65∼68쪽 : 제성호, 통일원 논문 중에서 재인용.
주석 2) 금괴 : 1997. 4(19,806천달러) ⇒ 1998. 4(반입없음)
한약재 : 1997. 4(1,271천달러) ⇒ 1998. 4(31천달러)
철강금속 : 1997. 4(2,702천달러) ⇒ 1998. 4(149천달러)

주석 3) 1998년 4월을 기준으로 경수로물자가 56천달러, 대북지원물품인 농산물(쌀, 밀가루, 
우유와 크림, 대두유 등)이 2,707천달러 반출되었다.
 
 
3. 남한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법'은 남한과 북한의 남북기본합의서 서문에서 명시되고 있는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대상(정치실체)간의 교류협력을 규율하는 
법이다. 이 법은 북한을 공존공영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대북교류협력의 개방을 선언하는 동시에 
교류협력이라는 통일정책의 구체적인 수단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 인식과 적극적인 통일의지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지향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조항에 의거하여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남북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최초의 근거법이라 할 수 있으며, 제3조에서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규정 취지상 국가보안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남북간의 접촉행위 중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는 데 있는 것으로서 결국 국가보안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박윤흔, 1992)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모두 30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총칙적 규정(제1조∼3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8조), 남북한 왕래에 관한 규정(제9조∼11조), 
물자교역(제12조∼15조)․협력사업(제16조∼18조)에 관한 규정, 결제기구․교통․통신․검역 
등 부수적 규정(제19조∼23조), 행정지원 및 협조요청, 다른 법률의 준용 등 보칙적 
규정(제24조∼26조), 벌칙(제27조∼29조)과 북한주민의제규정(제30조)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다른 법들과 비교하여 입법체계상 상당히 예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① 
다른 대외교류․협력관계법령을 광범위하게 준용하고 있다는 점, ② 하위법령인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폭이 다른 행정법령의 경우보다도 훨씬 높다는 점, ③ 통일원장관 등 행정당국의 
법규 보완적 처분내지 의사결정의 폭도 널리 인정되고 규제의 정도가 강하다는 점 등이다.
4.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령

북한의 외국인 투자에 관련되는 법률은 현실적인 필요에 의하여 급조된 것이며 북한의 전체 

법체계 중에서 예외에 속하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유한수․이영선, 1997). 사회주의 폐쇄경제를 
철저하게 고집해 온 북한에서 이러한 예외적인 법률들이 탄생되는 이유는 북한이 변화하는 

정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계속되는 경제사정의 
악화에 따른 자구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여러 법률에서 밝히고 있는바,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의 경제기술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헌법에서부터 

시작하여 외국의 투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은 체계가 조직적이지 않고 약 35개의 법령들이 존재하고 있기는 하나 그 내용에 있어서 
대부분 중복되고 있다. 이에 북한법들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의 법을 따로 다루지 않고 주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나가고자 한다.

1) 외국인 투자기업의 분류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공화국 영역 안에 설립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을 의미하는 
것이다(외국인투자법 제2조).
합영기업이란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북한 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즉, 외국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창설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출자몫에 따라 
이윤을 배분하는 기업을 의미한다(합영법 시행규칙 제2조, 외국인투자법 제2조). 이 합영기업은 
당사자들이 출자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기업활동을 하고 기업채무에 대하여 

자기소유재산의 범위 안에서 책임을 지며, 합영당사자는 합영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자기 
출자액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합영법 시행규칙 제3조).
합작기업이란 북한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북한측이 생산한 경영을 하며 

합작계약조건에 따라 외국측 투자가의 투자몫을 상환하거나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의미한다(합작법 제2조, 외국인투자법 제2조). 이 합작기업은 당사자들이 투자한 재산과 
기업운영과정에서 늘어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북한의 

법인이다(합작법 시행규칙 제8조). 따라서 합작기업은 자기소유재산의 범위 안에서 기업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합작법 시행규칙 제9조).
합영기업과 합작기업이 다른 점은 경영과 이윤분배의 측면이다. 즉 두 형태가 모두 출자의 
면에서는 공동투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합영기업은 공동투자한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투자비율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전형적인 합작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 반면에 
합작기업의 경우는 북한측이 전적으로 운영하되 계약조건에 따라 투자몫의 상환 또는 이윤분배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동승용․서양원, 1995). 다시 말하면 두 가지 형태가 다른 점은 
기업운영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하겠다. 끝으로 외국인 
기업은 북한의 자본참여 없이 순수하게 외국인 자본만으로 북한에 진출한 기업을 의미한다.

2) 외국인 투자의 보장



1992년 사회주의헌법이 개정되면서 헌법 제37조에서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가 외국의 법인 
또는 개인과 기업합영과 합작을 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규정하였으나, 헌법 자체에는 
투자보장규정이 없다. 다만 북한 외국인투자관련법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법 
제1조에서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투자가들이 공화국 령역 안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하면서, 제4조에서 "국가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법뿐만 아니라 
합영법․합작법 등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보장에 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외국인투자법 
제9조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특혜적인 경영활동조건을 
보장하고 있고, 제 19조는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자가 투자한 재산은 국유화하거나 
국가가 거두어들이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에 국유화 또는 거둬들일 때는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합영법이나 합작법의 시행규칙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또한 북한이 장려하는 
부문에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소득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사용조건의 보장, 은행대부의 우선적 제공과 같은 우대를 받을 수 있다(외국인 투자법 제8조, 
합영법 제7조, 합작법 시행규칙 제6조 참조).

3) 투자의 제한

반면 북한의 경제발전과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지고 환경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되거나 제한된다(외국인 투자법 제11조). 또한 국가가 따로 정한 
부문의 대상이나 북한사회 공동의 이익에 저해를 주는 대상에 대한 합영은 금지되고, 공화국의 
자원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수출하는 대상, 경제적 효과성이 적은 대상에 대해서는 합영기업의 
창설이 제한된다(합영법 시행규칙 제11조, 12조, 합작법 시행규칙 제7조).

4) 투자의 대상

외국투자가는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과학기술, 관광, 유통, 금융 등을 비롯한 북한의 여러 
부문에 투자할 수 있다(외국인투자법 제6조). 합영은 과학기술, 공업, 건설, 운수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할 수 있고, 합작은 수출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선진기술이 도입된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에 조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관광이나 봉사부문에서도 조직할 수 있다(합영법 
제3조, 합작법 제4조). 특히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을 도입하는 대상,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대상에 대한 합영 또는 합작, 하부구조건설 대상이나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대상들에 대한 합영은 국가적으로 장려되고 있다(합영법 제3조, 합작법 제4조). 이러한 
장려부문에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소득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사용조건의 보장, 은행대부의 우선적 제공과 같은 우대를 받는다.

5) 관할기관

외국인 투자기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는 정부측 기관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이며(합영법 시행규칙 제18조, 합작법 시행규칙 제13조 참조), 당측 기관으로는 
노동당 대외사업부가 대외경제협력문제의 조정․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최고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북한의 대외경제관련기구에 대해서는 참고 1을 참조).

6) 노동력의 채용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은 북한의 노동력을 채용하여야 한다(외국인 투자법 제16조, 합영법 
제26조). 다만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의 합의 아래 다른 나라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합작기업의 경우는 경영의 
주체는 합작을 받는 국가, 즉 북한이 되므로 굳이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신청서를 관계당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국합작 당사자의 기술자나 제3국의 기술자를 
채용하여 쓸 수 있음이 명시되고 있다(합작법 제11조, 합작법 시행규칙 제76조).



7) 노동자의 보호

합영법 제27조에서는 합영회사의 노동력의 관리 및 이용이 북한 노동법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적용하는 노동규정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으며, 합작법 시행규칙 제77조는 
합작기업의 종업원들이 해당법에 따라 노동보호, 사회보험,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사회주의노동법상의 
노동자 보호규정이 적용되게 되며,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규정에 의하여 보호된다.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규정은 외국투자기업과 관련하여 외국 투자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보장하고 

종업원들의 노동생활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외국인 투자기업 
노동규정 제1조).

8) 분쟁의 해결

북한에서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의견의 차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그러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 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외국인투자법 제22조, 
합영법 제47조, 합작법도 같은 규정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제3국의 중재기관에 의한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참고적으로 북한의 무역중재기관으로는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무역중재위원회가 있으며 여기에서 사건심의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중재원 명부를 작성하여 

사건 당사자들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5. 북한 노동법과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규정 비교

다음에서는 북한 노동법과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규정을 비교․제시하였는 데 이는 향후 북한에 

진출해 북한 인력을 활용하고 투자․운영하고자 희망하는 기업체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력활용에 대한 제반여건의 내용을 몇몇 항목으로 묶어 정리한다.

1) 노동시간

북한 노동법상(이하 노동법) 근로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노동시간을 7시간 또는 6시간으로 하고, 3명 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여성노동자의 하루 노동시간은 6시간으로 규정한다(제16조). 또한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학습한다는 원칙의 철저한 관철에 대한 부담을 국가에게 지우고 있으며(제33조), 8시간 
노동제를 통한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도 규정되어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규정상(이하 노동규정) 종업원들의 노동일수는 주 6일, 노동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한다.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노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법 규정과 같다. 그리고 계절적 제한을 받는 부문에서는 연간 노동시간의 범위에서 
노동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예외적으로 규정되어 있다(제23조).
'노동규정'에서는 노동일수를 주 6일이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법에서는 다만 1주에 
하루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으로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찬가지라고 
해석된다. 또한 시간외 노동에

<표 1-8> 근로시간에 관한 비교



대해서는 노동법상에서는 그에 관한 규정이 없다. 다만 1948년의 노동법령에서 1년에 250시간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 규정되고 있다. 반면 '노동규정'에서는 시간외 노동을 월 48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시간외 노동을 시킬 경우에는 직업동맹조직과 합의해야 한다(제24조).

2) 휴일․휴가규정

노동법상 근로자는 1주에 하루 휴식이 보장되고, 국가적으로 제정된 명절날과 일요일을 쉬는 
날로 하고 있으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쉬는 날에 근로자를 
노동시킨 때에는 한 주일 안으로 반

<표 1-9> 휴일․휴가에 관한 비교

드시 대휴를 주어야 하다(제64조). 또 노동자․사무원․협동농장원들은 해마다 14일의 
정기휴가와 직종에 따라서 7일 내지 21일간의 보충휴가를 받는다(제65조). 그리고 
여성근로자들은 정기 및 보충휴가 외에 근속년한에 관계없이 산전 35일, 산후 42일간의 
산전산후휴가를 받는다(제66조).
한편 노동규정은 공화국의 법에 따라 해당 종업원에게 명절일과 공휴일 휴식, 정기 및 보충휴가와 
산전산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노동규정 제25조). 또 노동규정은 해마다 당해 
종업원에게 관혼상제를 위한 1∼3일간의 특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왕복여행일수가 포함되지 않는다(제25조).

3) 노동보수

노동법상에서는 임금의 분배가 국가가 제정한 생활비등급제와 생활비지급원칙에 입각하여 

정확히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고, 도급지불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8조, 
제39조). 그리고 생활비의 추가적 형태로 가급금과 상금이 지급될 수 있고(제39조), 동일노동 



동일보수 지급의 원칙이 정해진다(제37조). 또한 추가노동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그 지급비율이 
정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노력일 평가사업을 정확히 하여 추가적 노력보수를 정확하게 적용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44조). 정기 및 보충휴가기간에 평균생활비 또는 평균노력일을 주고, 
산전산후기간에는 일시적 보조금 또는 평균노력일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어 휴가기간에도 노동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유급휴가원칙을 따르고 있다(제75조).
한편 '노동규정'에서는 외국투자기업의 종업원 월 노임기준은 220원(자유경제무역지대에는 
160원)보다 낮지 않아야 하고, 기업은 정한 노임기준에 따라 직종, 직제별 노임기준, 노임지불 
형태와 방법, 가급금, 장려금, 상금기준을 자체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26조). 또 시간외 노동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즉 외국투자기업은 공휴일에 일을 시키고 
대휴를 주지 않았거나 노동시간외 연장작업, 밤일을 한 종업원에게 노임과 함께 일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일당 또는 시간당 노임의 50%에 해당

<표 1-10> 노동보수에 관한 비교

하는 가급금을 주어야 한다(제30조). 그리고 명절날과 밤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사이에 
노동시간외 연장작업을 한 종업원에게 노임과 함께 일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일당 또는 시간당 

노임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급금을 주어야 한다(제31조). 또한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의 잘못이 
아닌 기업의 책임으로 종업원이 일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일하지 못한 날 또는 시간에 따른 일당 

또는 시간당 노임액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9조).

4) 노동보호

노동법상 노동보호의 의무는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에게 있다. 이에 따라 위 
기관들은 쾌적한 노동환경의 제공과 노동재해를 예방해야 하고, 근로자들의 건강보호에도 
유념해야 하며, 특히 여성근로자들의 노동보호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써야 한다. 심지어 
작업필수품 및 영양제까지도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 규정되고 있다(제53조∼61조).

<표 1-11> 노동보호에 관한 비교



한편 외국투자기업에게도 이러한 노동보호에 관한 의무가 지워지고 있다. 즉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에게 노동안전기술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임신 6개월이 넘는 여성에게는 힘들고 건강에 
유해한 일을 시키지 말아야 하며, 탁아소나 유치원을 조직․운영해야 하고, 종업원들에게 
노동보호용구, 작업필수품, 영양식료품과 같은 보호물자를 제때에 내주어야 한다. 특히 종업원이 
작업도중 사망했거나 부상․중독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기업은 노동보호감독기관에 

알려야 하고 관계기관의 사고심의를 받아야 한다(제34조~38조).

5) 사회보험․사회보장

노동법상 근로자들은 노동에 의한 분배 이외에 추가적으로 많은 국가적․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주택과 교육, 식량공급, 탁아소, 유치원 등이 국가에 의하여 보장된다. 또한 재해나 질병, 
부상으로 노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잃은 근로자들에게는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일시적 보조금을 

주며 그 기간이 6개월이 넘는 경우에는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연금을 주도록 
한다(제68조∼73조).
한편 노동규정상으로도 역시 종업원은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보조금․연금의 지불, 정휴양 및 치료가 이에 속한다. 이에 관한 규정은 상당히 상세하게 규정이 
되고 있는데, 즉 보조금과 연금을 받으려는

<표 11> 사회보장에 관한 비교

종업원은 보건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보조금과 연금을 받아야 할 사유를 확인하는 문건을 

외국투자기업에 내야 하고, 외국투자기업은 사회보험보조금 지불청구서를 사회보험기관에 내어 
확인을 받은 다음 은행기관에서 사회보험보조금을 받아 노동보수를 주는 날에 해당 종업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때 휴양소의 왕복에 드는 여비와 장례보조금은 해당 문건에 의하여 먼저 
내주고, 후에 정산받아야 한다. 이때의 보조금과 연금은 북한의 노동법규에 따라 계산한다. 
그리고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은 사회보험기금에 의하여 보장되는데, 이 
사회보험기금은 종업원에게서 받아들이는 사회보험료로 적립되게 된다.



6) 노동력의 채용과 해고

노동법상 노동력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제30조). 그리고 국가기관, 기업소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노력이 남을 경우에는 다른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생산적 작업에 대한 
임시지원사업을 조직하여 노동력을 이동시켜야 한다는 것이 규정되고 있다(제34조). 즉 북한 
사회에서 해고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투자기업의 경우는 기업운영에 필요한 노동력수를 자체로 정하여 노력알선기관과 

노력채용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노동력을 받아들여야 한다(노동규정 제11조). 이때 
노력알선기관은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노력을 기업소재지 안에 있는 노력으로 보장하여야 

하지만, 기업소재지에서 충족시킬 수 없는 일부 기능공은 다른 지역에 있는 노력으로 보장해 줄 
수 있다(제12조). 단 북한의 기업소를 모체로 하여 창설하는 합작기업, 합영기업은 필요한 
노동력을 그 기업소의 종업원들 가운데서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제13조). 또한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소재지 노력알선기관이 보내주는 노력을 받아야 하지만, 채용계약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제14조).
또한 노동규정에서는 예외적으로 종업원의 해고와 사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① 
종업원이 직업병이나 공상이 아닌 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이미 하던 일 또는 다른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기업의 생산경영 또는 기술조건의 변동으로 인원이 남는 경우, ③ 
기업이 파산에 직면하여 부득이하게 노력을 축소하거나 해산을 선포한 경우, ④ 종업원이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거나 노동규율을 엄중히 어긴 경우 외국투자기업은 직업동맹조직, 해당 
노력알선기관과 합의하고 채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종업원을 해고시킬 수 있다(제15조). 또한 
종업원은 ①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일을 그만두거나 다른 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긴 

경우, ② 전공이 맞지 않아 자기의 기술․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경우, ③ 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게 된 경우에는 사직할 수 있다(제16조). 그러나 ① 직업병을 앓거나 일하다가 부상당하여 
치료받은 경우, ② 병으로 6개월까지의 기간에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③ 여성종업원이 결혼한 
경우와 임신, 산전 산후휴가, 젖먹이는 기간에 있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을 해고할 수 
없다(제17조). ①, ②, ③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여 해고하거나 ②, ③의 사직사유에 해당하여 사직된 
경우에는, 기업은 종업원에게 일한 연한에 따라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일한 연한이 1년이 못되는 
경우에는 최근 1개월분의 노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주며,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개월 평균 
월노임액과 일한 해수에 따라 계산한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제18조).

6. 남북한 교류협력의 법적 문제점

남북교류협력의 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조용남, 1996)은 크게 북한측 요인과 남한측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문제는 북한 당국이 남한과의 교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파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개상을 통한 간접교역의 불가피, 직접통신 및 자유왕래의 불가능, 
국적선을 이용한 직송로 부재 등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남한측 요인에 의한 
문제점은 주로 정부정책이 지원측면보다 규제측면이 강한 데 기인하고 있다. 즉 대북 접촉에서 
반출입 승인․통관에 이르기까지 교역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협력사업도 승인절차가 

까다롭고 특히 정치상황과 연계되어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1) 남한의 "남북교류협력법"의 문제점

가) 과다한 준용규정과 위임규정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른 법령의 준용 및 하위법령으로의 위임 그리고 

행정처분 내지 행정당국의 의사에 의한 법규보완에 있어 일반적인 행정법령보다 그 정도가 

과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동법상의 준용사례를 보면, ① 수송장비의 출입관리에 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의 준용(제21조), ② 교역에 관한 대외무역법 등 무역에 관한 법률의 준용(제26조 제1항), ③ 



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법률(다만, 관세법에 
의한 부과규정과 방위세법 등에 의한 수입부과금 규정은 제외)의 준용(제26조 제2항). ④ 남북간의 
투자․물품의 반출, 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 
외국환관리법, 외자도입법, 각종 세법 등 19개 법률의 준용(제26조 제3항, 시행령 제50조 제3항), 
⑤ 남북한간 우편 및 전기통신사무에 관하여 우편법, 전기통신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적용(시행령 
제48조) 등을 들 수 있다. 이때 ①과 ⑤의 경우는 준용 또는 적용의 범위가 명확하나 문제되는 것은 
② 내지 ④의 경우로서 준용대상이 되는 행위의 유형이 추상적이고 준용되는 법률의 범위도 

막연하거나 지나치게 넓어 법규의 명확성을 기할 수 없게 하고 법적용을 곤란하게 만든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②의 경우, 남북한간의 합의가 없는 시점에서 부득이한 조치로 
인정할 수도 있지만, 이 규정은 물적 교류에 있어서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이 법은 거의 모든 조문에서 시행령에의 위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남북한 왕래에 대한 

증명서 발급절차(제9조 제4항) 등 모범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도 있으나 
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제11조), 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한 승인(제13조), 협력사업자의 
승인(제16조), 협력사업의 승인(제17조) 등 중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규정은 남북한간의 관계의 변화에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상기와 같은 과다한 위임규정은 "남북교류협력의 모든 
정책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행할 수 있는"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형식적 합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일 뿐이라는 비판이 있다.

나) 남북교류협력법의 내용상 문제점
내용상의 문제점으로서 규제규정이 과다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서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입법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과도한 규제일변도로 되어 있어 입법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규제규정에는 
남북한 왕래 및 주민접촉에 대한 승인․신고 및 심사(제9조, 제11조), 교역당사자의 
요건제한(제12조), 물자 반입․반출에 대한 승인(제13조), 교역대상물품의 제한(제14조),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제15조),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의 승인(제16조, 제17조),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제18조), 운송장비운행 승인(제20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규제규정을 볼 때,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모든 사항을 국민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으나, 향후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서서히 완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은 남북한 상호간의 방문이 정부에 의한 승인제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 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는 남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주민에 대한 심사제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0조는 
남북한간의 수송장비의 운행에 관해서도 승인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승인규정은 절차적으로 
지나치게 까다롭고 또한 남북기본합의서의 기본입장에 비추어 볼 때, 무엇보다도 남북한간의 
교류의 목적은 상호간의 완전개방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일 것이다. 따라서 북한 
내에서의 접촉은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의 문제가 수반되므로 사전 방북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도 있겠으나, 제3국에서의 접촉은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박양우, 1996). 
지금은 불가피한 승인규정이라도 점차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세번째의 문제점은 남북교류협력 업무의 관할에 관한 문제점이다. 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통일원 소관 법률에 속하지만 그 업무의 다양성 때문에 통일원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우며 관계행정기관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령에서는 모범에서 규정된 
중요 업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과 개별적인 협의를 거치도록 하거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의무적으로 부의하게 하거나 관계행정기관에게 요청권을 부여하는 

등 관계행정기관의 권한행사를 대폭 제한하고 있어서 문제이다. 예를 들어 법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교역당사자에 대한 엄격한 승인제를 확립하고 있고, 제14조는 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한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시행령 제28조에서 통일원장관은 
통상산업부장관과 그에 관하여 의결 전에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5조는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29조는 통일원장관은 조정명령시 
통상산업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통보토록 하고 있어 규제위주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법에서는 통일원장관의 권한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관계행정기관의 관여를 광범위하게 인정함으로써 모법의 관할지정의 취지를 벗어난 

느낌을 주고 절차의 번잡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교역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남북교역절차와 관련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동 법률 시행령의 내용을 합쳐서 

시행령의 차원을 넘어서 법률차원에서 입법상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제외시키고 협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네번째로 지적되는 문제점은 절차상의 문제이다. 즉 협력사업의 절차는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의 2단계 승인구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어떠한 기업이 북한의 기업과 협력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① 협력사업자 승인신청, ② 협력사업자 승인․의결, ③ 협력사업 승인신청, 
④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의결, ⑤ 협력사업 승인, ⑥ 협력사업자의 사후 결과보고, ⑦ 
통일원장관 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조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즉 협력사업자가 
협력사업 승인신청을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게 되어 있고,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남북경제협력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또다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불필요한 절차의 중복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다) 남북교류협력법의 입법상 미비사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왕래와 접촉 등 인적교류․물자교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남북간의 협력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류분야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협력분야의 경우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체육․학술․경제 등에 관한 제반활동을 협력사업으로 정의하고(제2조), 이에 관하여는 
단지 3개의 조문만을 둠으로써 다양한 협력유형을 비하여 지나치게 단순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교류협력의 대상․절차 등만을 규정한 일종의 절차법이라고 

보여지는 바, 인적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해당 남북한주민들 상호간에 신분상․재산상 복잡한 
법률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여기에 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라) 대북진출의 절차 간소화
현재 대북투자에는 북한주민접촉 승인, 협력사업자 승인, 협력사업 승인과 같은 세단계로 나누어 
각기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고 있다(KDI, 1998). 이와 같은 세 가지 단계는 동일한 서류와 내용을 
요구하고 있어서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협력사업자 승인과 협력사업 
승인은 중복될 뿐만 아니라 내용 또한 별 차이가 없다. 즉 지금까지의 승인된 기존의 협력사업 
내용을 보면 두 가지 단계의 중복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마지막 협력사업 승인은 
신고제로 바꾸어서 북한 진출기업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2) 북한의 외국인 투자실태와 제도적 문제점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제는 외국자본과 기술 등의 유치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남한의 법체제상으로는 행정법 내지 경제법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합작 당사자간의 재산관계를 규율할 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공급, 
토지이용관계, 조세부과 등 합작투자와 관련된 광범위한 사항을 담고 있어서 이는 일반 민사법 
외에 노동법, 토지법, 조세법 등 다른 법영역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령들은 그 해석과 운용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법체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 보상방법에 있어서의 문제점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령에는 거의 예외없이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보호선언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수도 있으나 보상규정에 있어서 어떤 화폐로 보상할 
것인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만약 북한의 화폐로 보상금이 지불되는 경우 보상의 실질가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참고적으로 1997년 현재 공식환율은 본래의 조선원과 외화로 산 
외화원 공히 미화 1달러당 2.21원으로 되어 있는 반면, 암시장에서는 50원 내지 70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 북한에서 환전은 특정은행에서만 할 수 있으며(외화관리법 제5조, 제6조), 환율은 
외화관리기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외화관리법 제7조).

나) 남한 기업에 대한 법규상의 제약(김중관, 1995)
1994년 개정되고 새로 도입된 외자도입 관련법규(외국인투자법 제5조, 합영법 제5조, 합작법 
제5조, 외국인기업법 제6조, 자유무역지대법 제7조)에서는 공화국 영역 밖에서 거주하는 
조선동포들은 북한에 합영, 합작에 의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한국 
기업인도 공화국 영역 밖의 조선동포로 구분될 수 있겠으나, 차후에 투자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북한의 회피가능성이 있으므로 북한 입법당국자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명문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 분쟁해결 관련규정상의 문제점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분쟁해결에 관해서는 각 법령에서 그 내용에 관하여 거의 일관되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투자법과 합영법에서는 제3국의 중재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의 
가능성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비해, 합작법과 외국인기업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여기에서 외국인 투자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법과 합작법 및 외국인기업법 

사이의 관계가 해석상 문제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이 경우 외국인투자법을 일종의 상위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외국인투자법이 북한에서의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기본법이라고 해석되고 있기 때문임), 만약의 사태의 경우를 대비하여 이에 관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1995년 9월 대외민사관계법을 제정하여 법의 충돌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 법 
제24조 본문에 따르면, 보통의 경우라면 경제교류의 대부분이 포함될 채권계약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한 준거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제 27조에서는 나진․선봉 등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북한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북한 법제도의 기본원칙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 대북투자에 관한 한 
실질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라) 북한 외자유치의 편중문제
북한 외자유치 추세를 보면, 1985∼86년도까지 12건에서 1987년 22건, 1988년 17건, 1989년 
21건으로 소폭의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1990년에는 4건으로 크게 감소했고, 1991년에 17건, 
1992년에 20건으로 다시 회복세를 보였으나 1993년에는 극히 낮은 실적에 그치고 있다(한겨레, 
1997.11.8. 자). 1996년 9월에는 나진․선봉지역을 포함하여 국제투자포럼을 개최해 외국기업에 
100건의 프로젝트를 제시한 바 있으나 실제로 성사된 것은 거의 없다고 알려지고 있다(중앙일보, 
1997.8.19.). 그나마 국가별로 봤을 때 현재 외국투자기업의 90% 정도가 재일 조총련계 기업에 
의한 '북-조총련 합영'이고, 이 밖에 구소련이나 중국, 폴란드 등이 2∼4건의 투자를 하고 있으며, 
서방국가들과의 투자는 미국(재미동포), 덴마크, 이탈리아 등 소수의 국가로부터 1건씩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외자유치는 다변화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조총련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마) 남북간 교류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점
남북한 관계의 특수한 성격으로 남북한 거래의 법적 지위를 대내교류로 간주할 것인가, 아니며 
대외교역으로 간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대내교류'라는 것은 분단이 되어 별개의 정부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남북한 당국이 공히 법적 주체로서 동일한 국가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간의 교류라 하더라도 그것은 국내의 상거래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남북 각각의 헌법에서는 한반도가 하나의 국가임을 천명하고 있다. '대외교류'라는 
것은 특수한 관계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국가성에 관한 국제법의 원칙에 의해서도 남한과 북한은 

별개의 국가임에 틀림이 없고, 또한 남북헌법이 단일국가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국제법을 무시할 수 없음이 국제법의 기본원칙인 것이다(박만수, 1994).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에서 야기되는 여러 문제점들이 여전히 해결되어야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남북한 거래에는 국제법의 일종인 GATT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북한이 GATT의 체약국이기에 남한의 대외무역관계에는 GATT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남북한 
거래도 당연히 대외무역관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남북한간의 거래가 국제사회에서 
내부거래로 인정된다고 해서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법적 문제가 가지는 국제거래로서의 

특성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남북한간의 거래를 내부거래로 취급하는 문제는 제3국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외교적 문제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제법적으로 볼 때 남북한간의교역은 
국가 대 국가간의 관계이고 따라서 그 거래도 원칙적으로 국제거래라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의 거래가 다른 나라들로부터 내부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그러므로 
통상 정책적인 관점은 현 시점에서 남북한간의 거래가 법적으로 국제거래로서의 실질을 갖는지를 

판단하는데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주석 1) 참고적으로 북한은 1997년 6월부터 나진․선봉 특구에 외화를 끌어들이기 위하여 한해 
일정기간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는 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때 북한은 
평양 등 다른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2.21원은 북한 원화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한 것이어서 
비현실적이라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특구에 한해 환율을 현실화시켜 200원까지 
내렸었다. 그런데 최근 외환유입의 증가로 인하여 초기 달러당 200원에서 184원까지 크게 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겨레신문, 1998년 1월 30일자 기사 중).

 
7. 북한 인력활용에 대한 북한의 법적 문제점

1) 노동력 채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외국인투자법 제16조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북한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계약으로 정해진 관리직과 특수직종의 기술자 및 기능공에 한하여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동의하에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북한의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도 '노력알선기관'과의 계약을 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영법 제26조에서는 
이를 반복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합영법 시행규칙 제88조에서는 기업운영에 필요한 노동력을 
외국인 투자기업과 관련한 노동규범에 따라 채용하거나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규범인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규정 제4조와 제11조는 위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5조에서는 외국투자기업의 채용한 근로자는 자연재해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일에 동원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제14조에 의하면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소재지 노력알선기관이 보내주는 근로자를 채용계약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받아야 

하는 한편, 제12조에 의하면 노력알선기관은 기업소재지 안에 있는 노동력으로 외국투자기업의 
노동력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하고 있다. 노동력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이러한 규정은 분쟁의 
요인을 자체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에 진출한 남한의 기업은 원칙적으로 북한에서 북한 근로자를 채용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 노동력 수급체계를 따라야 하는바, 북한의 노력알선기관이 지정해 주는 근로자를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채용해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노력알선기관은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 내의 노동력으로 노동력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법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설사 노동의 질이 

떨어지거나 해당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성이 미흡하더라도 채용계약조건에만 맞는다면 

채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의도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노동력을 
공급해 줄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남북한간에 노동력의 수급과 관리에 있어서의 
분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남북한간의 상이한 법규정상의 문제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재산(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으며, 경제체제도 중앙통제적 
계획경제의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로 인하여 사회주의 법에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재산관계의 형성과 규율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며 사법관계에 있어서도 집단주의적 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과 공법이 따로 없고, 계약도 중앙통제적 계획경제상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이해되어 계약자유란 있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분쟁도 
사법절차보다는 행정적 절차, 나아가서는 정치적 타결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시도하게 된다. 
그리고 민사소송제도의 목적도 개인의 권리보호가 아니라 계획경제를 담당하는 주체 사이의 

분쟁해결에 그 중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법체계에 익숙한 
남한인의 경우 사회주의 국가의 법이 적용될 경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북한에서는 외국인 투자에 관련한 특별법들을 다양하게 제정하고 외국인 노동자 및 기업인들에 

대해 많은 혜택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합영법 제8조와 같은 경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을 이 법에 따라 한다. 이 법에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법과 규정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직접 북한의 법이 적용되게 되는 경우에는 많은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하여 북한에 진출하는 인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규뿐만 아니라 일반 법령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연구․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

3) 북한의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규정의 내용상의 문제점

북한에 진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채용하는 북한 근로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법규는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규정'이다. 즉 외국투자기업 운영에 필요한 노동력의 알선과 고용, 보수의 
지급, 노동생활조건의 보장은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 법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노동법과는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북한 내에서의 인적교류를 희망하는 
외국기업은 이 법규정의 내용을 상세하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하에서 
대략적으로나마 문제가 될 수 있는 법규정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가) 근로계약(노동규정 제9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종업원을 대표하는 직업동맹과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근로계약에는 종업원이 수행해야 할 임무, 생산량과 질 지표, 노동시간과 휴식, 
노동보수와 보험후생, 노동보호와 노동조건, 노동규율, 상벌, 사직 조항 같은 것을 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남한의 근로계약과도 유사한 모습을 가지지만, 남한에서의 근로계약이 
사용자와 근로자 개개인의 1대 1 계약인 반면, 북한에서는 직업동맹이라는 단체를 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다.

나) 해고․사직규정(제15조, 제16조, 제17조)
북한에서는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는 사회주의 노동법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외국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예외적인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에 투입된 노동력은 사직을 제기할 수도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종업원이 직업병이나 공상이 아닌 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이미 하던 일 또는 다른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기업의 생산경영 또는 
기술조건의 변동으로 인원이 남는 경우, ③ 기업이 파산에 직면하여 부득이하게 노력을 
축소하거나 해산을 선포한 경우, ④ 종업원이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거나 노동규율을 심하게 
어긴 경우이다. 특히 ②의 경우는 마치 남한의 정리해고 조건과도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종업원이 사직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일을 그만두거나 다른 

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긴 경우, ② 전공이 맞지 않아 자기의 기술․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경우, ③ 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게 된 경우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고가 금지되고 있다. 즉 ① 직업병을 앓거나 일하다가 부상당하여 
치료받은 경우, ② 병으로 6개월까지의 기간에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③ 여성종업원이 결혼한 
경우와 임신, 산전산후휴가, 젖먹이는 기간에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금지되고 있다.
이렇게 해고하거나 사직을 승인한 경우에는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에게 일한 연한에 따라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외국투자기업이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사직시키려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기업소재지 노력알선기관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제19조).

다) 노동시간과 휴식(제24조, 제25조)
근로자의 시간외 노동은 금지되고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간외 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직업동맹조직과 합의한 후에 가능하지만, 월 48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리고 
외국투자기업은 북한 당국이 제정한 명절날과 공휴일 휴식, 정기 및 보충휴가와 산전산후휴가를 
주어야 한다(북한법상의 휴가규정에 대해서는 다른 논문 남북한 노동법 비교에서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음). 휴일에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반드시 1주일 안으로 대휴를 주어야 하는 
대휴명령제가 규정되어 있다.

라) 보수지급에 있어서의 규정(제28조, 제32조)
외국투자기업은 휴가 및 보충휴가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를 휴가에 들어가기 전에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는 휴가받기 전 3개월 동안의 노동보수 총액을 
실근로일수에 따라 평균하여 하루 노동보수액에 휴가일수록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또 외국투자기업은 노임, 가급금, 장려금을 주는 날짜를 정하고 달마다 그날에 주도록 하고 있어 
남한에 있어서의 임금지급원칙 중 일정기일 지급원칙과 유사하다. 그런데 사직하였거나 퇴직, 
해고시킨 경우에는 그 수속이 끝난 다음에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노동보호에 관한 규정(제36조, 제38조)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에는 임신 6개월이 넘는 여성에게는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일을 
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어서 특이하다. 일반적으로 '임신한 여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동법에서는 '임신 6개월'이라고 특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작업도중에 종업원이 사망하였거나 
부상, 중독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노동보호감독기관에 통지해야 하고, 관계기관의 
사고심의가 의무화되고 있어서 유의를 요한다.

8. 정책방향

향후 남북경제교류는 남북한 모두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공통적인 
이해관계 차원에서 적극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남한의 신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 중에서 정경분리원칙의 남북경협을 적극 추진할 것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것과 같은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향후 김정일 체제하에서의 제한적 남북교류는 남한 기업에 대한 선별적 

개방(정부차원에서라기보다)과 기타 선진국에 대한 대외개방으로 상당한 정도 가시적인 
경제성과를 얻고 그것이 김정일 체제의 안정으로 연결될 때까지는 계속될 전망이다(최광석, 
1995). 실제로 최근 북한은 법률정비, 물류기반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외국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한겨레, 1997.11.5.자). 북한의 대외무역위원회의 김문성 부위원장은 "외국기업의 
보호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조만간 국제항공 및 해운노선이 개설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외국기업의 투자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말까지 북한에 모두 304개의 합작기업이 
설립되었다고 말하고 "북한은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고 있으며 외국과의 관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체제는 어디까지나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으로부터 파생된 것이고 그에 대한 

수정은 체제붕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양범직, 1995). 즉 북한이 추구하는 정책방향은 사회주의체제하의 경제개방정책이지 
자본주의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한 교류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남한의 경우 준용규정과 

위임규정이 그리고 규제규정이 과다하다는 점, 그리고 입법적으로 협력분야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남한의 경우는 입법상의 보완을 통하여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경우는 북한 자체적으로는 많은 특별법령을 제정하는 
등의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응책들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지나치게 북한의 자의적인 



개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남한의 경우는 남북기본합의서 이래 지속적으로 통일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북한의 경우 위와 같은 외국에 대한 개방정책의 움직임이 단지 자체적인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 분명 법체제의 상이에 따른 문제점뿐만 아니라 목적에 대한 상이성으로 인한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남북간의 간격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줄여나가는가가 
남북경협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에 대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인적교류의 측면에서는 이동된 인적자원들이 상대방의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므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남북교류협력은 상대방이 있는 사안으로서 
남한 또는 북한측의 일방적인 어떠한 조치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쌍방이 상대방의 
입법조치를 승인하고 그 실효성을 보장할 것을 약속해야 하며 상호주의에 따라 쌍방의 합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정책의 일부분으로서의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거시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은 무엇보다도 남북한 상호의 신뢰회복과 관계개선의 밑거름이 
되는 것으로서 정치상황과 국제관계의 유동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정세 및 정치관계에 의해 큰 변동을 겪고 있는 과거의 

관행을 감안하여 남북한 당국자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류협력 방안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구도하에서 남북교류협력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생산성이나 이윤과 같은 자본주의적 가치개념으로는 사회주의적 노동의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는 북한 체제로의 투입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므로 남북한 체제와 이데올로기의 

상이성으로 인한 이질감 극복의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북한이 지속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해야 하고 
남한도 남북한간의 교류증대를 위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남북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의 조화가 필요한데, 그것은 
경제외적 문제가 남북교류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체제경쟁적인 남북관계의 대립구도를 지양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화합의 시각에서 
남북한간의 위치를 재규정하는 새로운 구도의 정립이 요구된다.

<부표 1> 남북교역의 연도별 현황(1989∼96)

<부표 2> 남북교역의 반입통관 품목구조(1989∼96)



<부표 3> 남북교역의 반출통관 품목구조(1989∼96)



<부표 4> 경제협력사업자 승인현황



<부표 5> 협력사업 승인

<부표 6> 위탁가공교역 승인현황



<참고 1> 북한의 대외경제관련 기구도

<참고 2>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법제 개관



<참고 2>의 계속



<참고 3> 경제특구와 여타 지역과의 차이점(정종락, 1997)





第 2 部

統一對備 勞動政策 方向

Ⅰ. 獨逸統一過程의 勞動市場政策과 示唆點

1. 서론

우리는 남북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이와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는 무엇보다도 독일통일의 경험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독일은 우리와 유사한 동서독 분단상태에서 통일을 이루어냈다. 동서독의 경제발전 수준 
그리고 사회문화적 여건이 우리와는 서로 다르다고 하지만 분단국에서 통일을 이루어내야 하는 

우리로서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이 통일을 이루어낸 지 금년 10월이면 8년이 된다. 1990년 
10월을 기해서 통화․경제․사회통합이 동서독간에 실시됨으로써 독일은 동서독간의 
분단상태를 끝내고 통일국가가 되었다.
흔히 독일통일은 3단계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제1단계는 동서독 국경이 와해되는 과정이다. 즉 
오스트리아, 헝가리 국경 장벽이 완화되어 결국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구권에 있던 구서독 
대사관에 동독이탈주민이 쇄도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구동독 내에서는 반정부 시민단체가 
결성되고 호네커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중시위가 연일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제1단계에서는 
통일이 논의되기보다는 내부개혁이 주된 관심사가 되었다.
제2단계는 구동독의 체제가 전환되어 가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구동독의 내부개혁 추진에도 
불구하고 동독 주민의 베를린 장벽의 개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연일 가열되어 결국 

동독인민회의의 민주적 선거가 1990년 3월 18일에 실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제3단계에서 1990년 10월 3일 양독간의 통합이 완성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 양독간의 
화폐․경제․사회조약, 선거협약 및 통일조약이 체결되었다.
이와 같이 3단계를 거쳐서 동서독이 통합되었지만 반세기 동안 분단되었던 두 체제가 워낙 
급작스럽게 통합되면서 여러 가지 후유증을 초래하였다.
본 연구는 양독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후유증을 검토하고 그 중에서 특히 구동독의 

산업붕괴로 인한 대량실업사태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통일직후 구동독의 
실업률은 공식적으로 11%에 달해1)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서 통일로인해 
실업자로 전략한 근로자들은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열악한 근로조건, 노동강도의 증가, 
하향취업(실질적 강등) 등을 감수하여야 했다. 통일 이후 실업자가 겪는 재정적 어려움과 심리적 
갈등은 ① 재정적 궁핍화 ② 사회적 접촉의 감소 ③ 직업의 사회적 위세 추락 ④ 자신감의 상실 ⑤ 

자아실현과 장래희망 상실 ⑥ 가족관계 황폐화 및 도덕적 위기 ⑦ 극우단체의 준동 등으로 

정리되고 있다(Markmann: 19).
그럼에도 통일독일은 이와 같은 통일후유증을 나름대로 잘 극복해 나가고 있으며, 급작스런 
통일로 인한 혼란을 이 정도 선으로 대처했다는 사실이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본 연구는 통일후유증 해소를 위해 독일이 실시했던 다양한 대책 중에서 
노동시장정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서론에 이어 제2절에서는 통일독일의 노동시장 붕괴를 초래하게 된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제3절에는 노동시장 붕괴의 실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연대협약의 내용을 분석한다. 
제4절에서는 통일독일 정부가 실시했던 노동시장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소극적․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분류하며,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이를 
결론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주석 1) 통일 이후 1992까지 조기연금법이나 가사활동으로의 전환을 통해 상당수의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였다. 이때 경제활동인구가 1989년에 비해 약 3분의 1 정도가 감소했다.

 



2. 구동독의 노동시장 교란요인 분석

동서독은 급작스런 통일로 인해서 양독 모두 엄청난 후유증을 겪었다. 이와 같은 후유증은 통일 
전에는 거의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으로서 상당부문 통일방침의 시행착오에서 기인된 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후발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검토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다시 말하면 구동독의 대량실업사태를 가져왔던 산업붕괴의 원인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통일독일정부의 전략은 어떻게 마련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긴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통일과정에서 대두되었던 긴요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관점이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첫째, 서독에서는 통일 전에 이미 경제체제의 통합방법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었다. 통일직전에 
이미 통화통합의 전략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었는데 두가지 대조된 방안이 고려되었다. 하나의 
방안은 동서독간 변동환율제를 통해서 동독 통화의 태환성을 확보하도록 재정금융정책을 통해서 

점진적인 화폐통합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또 다른 방안은 동서독간에 통화동맹을 체결하고 서독 
마르크(Mark)를 법적 단일통화로 하여 동서독 통화의 교환비율을 고정시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안 중에서 서독 정부가 선택한 것은 두번째 화폐통합 방법으로 이것을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실시한 이유는 서독 경제를 동경하여 이주하는 동독민의 급증을 
막기 위해서 즉각적인 화폐통합이 필요하다는 결론에서였다. 그리하여 재무장관과 연방은행 
총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독과 동독의 '마르크'화를 1대 1로 교환하도록 결정하였다.1) 동독의 
노동생산성과 임금수준을 서독과 비교해 보면 3분의 1 수준으로서 실질화폐가치를 평가한다면 
교환비율은 3분의 1 수준이 적절하다고 하겠다.2) 그럼에도 당시 서독의 통일주체들은 현실적인 
고려를 무시하고 정치논리로 화폐통합을 강행하였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화폐통합조치는 후에 
동독 경제의 붕괴를 가져와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둘째, 통일과정에서의 핵심은 구동독의 민영화 추진이다. 사회주의 경제에서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민영화 추진이 불가피한 과제이다. 서독 정부는 민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를 전담하는 기구로 신탁관리청(Treuhandanstalt)을 두었다. 1990년 7월 17일 
발효된 신탁관리청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담기구가 발족되었다.3) 신탁관리청은 베를린에 
중앙 신탁관리청을 두고 지방에는 15개 지부를 두었다. 중앙에는 종업원 1,500명 이상의 
대기업을, 지방은 1,500명 이하의 중소규모의 기업에 대한 민영화를 다루게 하였다. 신탁청의 
국유기업 처리 기본방향은 민영화, 정상화, 폐업의 세 가지 유형이다. 그러나 신탁청에 의한 
민영화의 추진은 순조롭지 못했다. 가장 큰 문제는 신탁청의 운영수지가 갈수록 악화되었으며, 
민영화 추진속도도 예상외로 지체되었다. 이는 결국 구동독지역의 산업붕괴를 초래하여 
대량실업사태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다.
처음 신탁청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동독지역 기업의 취업근로자를 고용감소 없이 현 

상태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신탁청은 그 운영과정에서 중대한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즉 민영화 초기의 까다로운 조건을 그대로 고수하느냐 또는 조건을 완화해서까지 급속한 

국유기업의 해체작업을 추진하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었다. 초기에는 동독 기업의 민영화 
조건으로 정당한 매각가격과 현 고용수준 유지가 가장 중요하게 제시되었다. 더욱이 
인수기업에게는 동독기업 부채의 책임과 동시에 환경보호 책임도 아울러 부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당초의 조건은 동독 기업의 시장성이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제시됨에 

따라 극히 부진한 민영화 실적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었다.
셋째, 구동독의 부동산 처리문제는 민영화 추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 통일독일은 
부동산처리방법을 위해서 ① 원소유자에게 귀속 ② 권리증서(Voucher) 제도도입에 의해 새로운 
소유희망자에게 매각을 통한 새로운 소유권 관계 정립, ③ 실질적인 사용자에게 소유권 인정 등 
세가지 전략을

<표 2-1> 1991∼94년간 신탁관리청에 의한 기업전환



모색하였다.
먼저 원소유자에게 귀속문제는 동서독 분할이전에 개인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었던 경우, 
원소유자가 나타나면서 당연히 돌려줄 수밖에 없다는 논리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원소유자가 투자능력을 없을 경우에는 동독지역의 경제회생을 지연시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편 1991년 3월 말 현재 120만건의 재산권 주장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이는 
신고대상 150만건의 80%에 이르며 전국민의 3분의 1에 해당된다.
두번째 매각방법은 구동독 정부가 독일분단 이전에 국유부동산은 매입희망자에게 매각을 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
세번째의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소유권 인정은 기득권 보호라는 비판 때문에 실시하기가 

어려웠다. 이와 같은 당초 원칙은 조속히 추진하려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았다. 즉 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보상을 예외적으로 하는 사유재산 처리전략은 민영화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서 보상을 우선으로 하고 반환을 예외적으로 하면서 투자를 
촉진하려는 새로운 법률(Gesetz zur Beseitigung von Hemmnissen bei der Privatisierung von 
Unternehmer und der Forderung von lnvestitionen)이 만들어졌다.
넷째, 통독의 무리한 환경보호정책은 구동독기업의 민영화를 지체시키고 동독산업의 붕괴원인이 
되었으며 결국 노동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환경보호(Umweltschutz)는 서독 정부가 어느 정책보다도 우선해서 역점을 두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서 독일통일 이후에도 동독 지역의 환경보호는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중에서 
높은 관심을 끄는 것은 민영화 과정에서 새로운 인수기업은 환경보호를 책임지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는 곧 새로운 인수기업이 높은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서 동독지역 
민영화가 지연되게 된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동독지역의 환경은 반세기 동안 파괴되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복구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된 

것으로 밝혀졌다. 독일의 IFO 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00억마르크(DM)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환경경제연구소(institut fur okologische wirtschaftsforschung)는 70∼200억DM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계하였다.4)

다섯째, 구동독의 산업붕괴는 결국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통일비용을 초래하였다. 독일 
통일비용의 분석은 남북통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라나로서는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국민은 과거 냉전시대에는 통일지상주의에 빠진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통일비용을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민족통일연구원이 1995년 12월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는 통일비용을 부담하더라도 통일은 빠를수록 좋다는 응답자들이 

69.5%나 되었다. 그러나 1997년 5월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80%가 통일에 문제가 있다면 서두르지 
말자는 응답률을 보였고, 또한 최근 IMF사태가 터진 후에는 통일에 대한 의지가 더욱 약화되고 
통일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되어가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 1998).
독일은 통일에 대비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였지만 통일비용만큼은 이 정도의 거액이 소요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서 동서독이 통합되기 전 불과 4개월을 남겨놓고 
1990년 3월 바이겔 서독 재무장관은 경제․통화․사회통합 비용이 1백억마르크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통일 이후 1990년 한해에 투입된 통일비용만도 이보다 20배가 넘는 
2,002억마르크가 투입되었다. 이와 같이 막대한 통일비용이 소요된 것은 직접적으로는 동독의 
산업붕괴에 따라서 연유된 것으로서 이는 또한 대량실업사태에 따른 각종 생활보조금 지출과도 

무관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다섯 가지 과제에 대한 독일의 통일정책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구동독의 산업붕괴를 가져왔고 이는 곧바로 

노동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에서는 구동독지역의 노동시장 실태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한다.
 
주석 1) 보다 자세한 설명하면, 화폐통합에서 결정된 동독마르크(M) 대 
서독마르크(DM)의교환비율은 임금 및 장학금, 월세, 임대료 및 사회이전지출 등 유동성을 갖는 
화폐에 대해서는 1대 1, 기타 채권이나 채무는 2대 1로 정해졌고, 금융기관의 저축에 대해서는 
예금주의 연령별로 차등화되어 개인별 최고 6,000DM까지 1대 1로 보상하였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배로 교환되어 평균 교환비율이 1.53대 1이었다(Eber, 1993: 223: Hauser u. a., 
1996: 21 재인용).
주석 2) 동독의 임금수준은 1988년 기준으로 1,016DM이었으나 서독은 3,342DM으로서 거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주석 3) 신탁관리청은 1994년 말 그 조직과 업무가 종료되었고, 1995년에는 통일에 기인한 
특수업무를 위한 연방청(BFS)이 그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주석 4) Handelsblatt. 1991. 1. 30.자: 배진영, 1992. 51쪽. 신속한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영화 소요비용을 공공부문이 떠맞는 것이 긴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서 독일정부는 
초기에 인수조건으로서 환경정화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게 되었다. 과거 
동독정부시대에 오염된 토지와 환경파괴에 대해서는 해당기업의 환경정화 면제에 관한 신청서를 

1992년 3월 26일까지 해당관청에 제출하면 검토 후에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독일의 노동시장 실태와 연대협약

통일독일은 통일과정의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구동독 경제의 붕괴를 경험했다. 이에 따라서 
반세기 동안 사회주의체제로 인해서 과잉고용되었던 산업인력이 구동독 산업이 붕괴되면서 

대량실업자화되었다. 1989년 1/4분기에 구동독 취업자수는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993만명이었으나 통일 이후 1년만인 1991년 3/4분기에는 730만명으로 감소되었다.
이와 같이 취업자수가 급속히 감소하게 된 데에는 신탁청의 민영화 작업이 원활하지 못한 데다가 

임금정책의 잘못에서 기인한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즉 구동독의 생산성 수준보다 월등히 높은 
임금수준은 필연적으로 동독 산업의

<표 2-2> 통일직후 구동독지역 노동시장 상황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며 이것은 동독 산업의 붕괴를 초래한 요인이 된 것이 사실이다. 
통일독일이 지향했던 임금정책을 비롯한 노사관계정책은 다음과 같이 대별된다(선한승, 1993).
① 통화․경제․사회동맹후

1) 동독의 임금인상계획은 단체협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1994년까지 서독 수준에 이르도록 한다는 원칙을 세움.
② 통일 전의 동서독 임금수준 격차가 3분의 1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급격한 임금인상이 
불가능하며 이는 화폐통합 교환비율 1대 1 내지 2대 1과 함께 동독 산업의 붕괴를 가져왔음.
③ 동독 근로자의 급속한 임금인상은 정치적 이유에 의해 통일을 달성한 콜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조치였으나 이에 대한 부담은 결국 국민이 떠맡게 되었음. 높은 임금비용은 국민경제적으로는 
투자행위를 감소시키며 고용을 축소시키는데, 만약 통일 이후 임금상승이 억제되었더라면 약 
100만명의 실업자가 고용되었을 것으로 예상되기고 함(정연택, 1998. 19쪽).

④ 동독 지역의 노사 힘의 공백기에 서독의 DGB 등 일련의 노조시스템이 동독에 이전되었으나 
사용자측은 민영화과정에서 힘을 쓸 수 없었으며 따라서 임금협상도 노조의 의도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음.
⑤ 동서독 근로자의 자유로운 왕래에 따라서 동독 근로자의 서독 이주확대가 서독 노동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됨에 따라서 동독 근로자의 서독이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임금인상 이외에 

다른 수단이 없었음.

통일독일은 이러한 경제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주의(Social Corporatism)의 
전략을 구사했다(선한승, 1992). 콜 정부는 노․사․정 등 각 이해집단의 참여를 통해서 대타협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른바 연대협약(Solidarpakt)이라는 카드를 
사용했다. 통일독일의 어려움은 동독 경제의 붕괴에서 비롯된다. 동독 경제의 붕괴원인은 ① 



생산구조의 왜곡현상으로 인한 저생산성 ② 자급자족형 폐쇄경제로 인한 대외경쟁력 취약 ③ 

명령형 계획경제로 인한 자율성과 창의성 고찰 ④ 자본주의체제 이행을 위한 전문테크노크라트의 

결여 ⑤ 국가소유제도로 인한 자본축적의 동기부여 저해문제 ⑥ 사회주의적 시장가격체제의 

비현실성 등의 요인으로 정리된다.
이와 같은 요인 외에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동독 지역의 무리한 임금 인상이다. 통독직후 
동독 지역의 임금이 120% 인상되어 1992년 기준으로 서독 임금수준의 60∼100%에 이르고 있으나 
제조업 생산성은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통일직전 서독의 53%, 1992년도에는 30% 
수준에 불과하다(그림 2-1 참조).
이에 따라 구동독 경제는 사호주의 경제에서 비교적 탄탄한 경제체질을 가졌으면서도 개방 이후 

급속히 붕괴되었다. 즉 경제통합후 1년인 1991년 구동독의 산업생산은 1989년 3분의 1에 
불과하고 국민총생산은 무려 25%의 감소를 보였다. 또한 동독 경제를 지탱하여 온 316개 
콤비나트가 분해되고 이들 산하 8,000여개의 기업이 도산되거나 청산되었다.
이러한 동독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른바 부자형으로 일컬어지는 서독이 이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원래 통일비용은 민간분야의 투자수요를 포함해서 10년 동안 약 1조마르크 정도(약 
500조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그림 2-1〕 통일직후 실질임금인상률(연평균 증가율 : %)

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소요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에 대한 재원 확보가 급선무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콜 정부는 통일로 인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깨고 통일세를 신설하는 등 국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전가시키게 되었다.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로서 가장 과중한 부담계층은 노동자와 연금생활자로 이들은 자신의 소득 

중 4%를 할애해야 했다. 반면 가장 적은 부담계층은 자영업자나 공무원으로 소득의 1.7%납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2 참조). 이에 따라 과중한 부담계층은 사회적 형평문제를 
제기하고 국가가 더 이상 사회적 이해균형(soziales Interessenausgleich)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안겨주면서까지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독경제는 회생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통독경제는 전후 
최악의 저성장 속에서 고물가에 직면하였으며, 통일 이후 2년 동안 물가수준이 4.4%로 통일전 
구서독의 2% 내외의 물가상승에 비하면 물가폭등을 겪은 셈이다. 이러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처방이 내려졌어야 되었다.
새로운 경제정책, 즉 경제주체가 역할을 다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노력없이는 통독경제의 회복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책배경에는 ① 통일

〔그림 2-2〕 직업별 통일비용부담 비중



비용의 부담문제, ②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인상 논리, ③ 효율적인 민영화 추진, ④ 구동독 지역 
기업의 회생과 경쟁력 강화, ⑤ 통독을 이루어낸 국민의 자세전환, ⑥ 고실업시대에 근로자의 
고통감내, ⑦ 물가안정과 재정적자 해결 등과 같은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서 노․사․정 삼자는 각자 역할 및 고통분담의 자세가 요청되었다. 즉 정부는 
물가안정과 고용안정을 통해서 실직자의 고통을 경감시키며 기업은 기술투자와 동독 경제재건을 

위한 투자증대를 통해서 고용창출에 힘쓰고, 근로자는 임금인상 자제와 통일비용을 분담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콜 수상을 비롯한 바이겔(T. Weigel) 재무장관이 이른바 새로운 
경제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시작했다. 콜 정부가 사회적 합의 형성을 통한 고용창출과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제시한 연대협약안을 표시하면 〔그림 2-3〕과 같다.

〔표 2-3〕 연방정부의 재정확대 대책



이와 같은 콜 정부의 연대협약카드는 구동독의 산업붕괴로 인한 노동시장 붕괴가 국민에게 

지대한 통일후유증을 안겨줌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이해집단간의 사회적 통합노력은 후발 통일을 이루어내야 하는 우리에게 적지않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다음에서는 노동시장 붕괴로 인한 대량실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통일독일의 전략을 
부문별로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그림 2-3〕 연대협약의 교환체계



주석 1) 통일독일은 1990. 7. 1. 통화․경제․사회동맹을 체결하였으며 이의 핵심은 서독 DM를 
공동통화로 하며 서독의 시장경제질서를 통일독일에 적용하고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하도록 

한다는 협약이다.
 
 
4. 통일독일의 노동시장정책

통일독일은 통일 후에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경제사회 문제를 대량실업사태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다양하게 마련하였다. 즉 치솟고 있는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독일통일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고용촉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존의 고용촉진법(Arbeitsforderungsgesetz)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여기에다 독일은 
실업보험제도와 각종 직업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통일독일이 구동독 지역의 
고용촉진과 실업자 대책을 위해서 실시하였던 제반 고용정책의 유형은 <표 2-4>와 같다. 
여기에서는 지난 1996년까지의 동독지역 근로자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었는지를 비교할 수 있다. 
1989∼90년과 1992년까지는

<표 2-4> 통일직후 동독 지역에 대한 노동통계



〔그림 2-4〕독일의 노동시장 기제

공공 고용창출이나 실업수당 수급자 등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1993년 이후에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통일독일의 노동시장 대책이 실업자 흡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들 다양한 노동시장 조치를 정리하면 크게 소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두 

가지로 대별된다. 우선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이른바 사회보장제도로서 파악된다. 먼저, 
실업수당은 고용보험에 피보험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었을 때 실업전 임금을 대체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에는 실업전 소득의 68%를, 양육자녀가 없을 
때는 63%의 순소득을 지급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통일독일은 조기퇴직제도(Vorruhestandsgeld)를 
실시하였는데 55세 이상의 장년층 근로자(남녀 동일. 남자의 연령이 처음에는 57세였으나 1991년 
7월부터 55세로 낮추어져 여성과 동일하게 됨)에게 은퇴지원금을 줌으로써 노동시장을 조기에 
떠나도록 하였다.
통일조약 제30조 제2항은 동독 지역의 55세 이상 근로자들이 조기은퇴할 경우에는 5년 동안 
조기퇴직지원금(Alterobergangsgeld)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의 수준은 당해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65%에 해당한다. 이 조기퇴직제도에 의하여 1993년의 경우 약 85만명이 급여를 받았으며, 
이는 고용창출사업이나 향상 및 전환훈련에 참가한 근로자를 합한 수보다 많다.
다음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있는데 이는 사회보조적 성격에서 한차원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의미한다.
첫째, 대량실업을 예방하고 실직자의 자질향상 교육을 통해서 조기재취업을 유도하려는 
대책이다. 여기에는 향상교육, 재교육 및 단축조업수당 프로그램이 해당되는데 이는 고용촉진법 
제41조 제1항과 제47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먼저, 향상교육과 재교육은 일정한 
생활비(Unterhaltsgeld)가 지급되면서 실시되는 것으로서 이들은 모두 취업자로서 계산된다. 또한 
동독지역의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단축노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게 

단축조업수당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고용창출조치(ABM)는 가장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 
혜택받을 수 있은 대상은 일반적으로 스스로 취업하기 어려운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으로서 자율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실업자, 전국평균치보다 높은 지역의 실업자 그리고 취업을 직업교육과 병용할 수 있는 실업자가 
중점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 고용창출조치 적용부문은 산림조성, 자연보호, 
도시환경미화, 사회사업 및 관청의 행정보조 등이다. 이들 용역부문은 공공이익증진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고용창출조치규정(ABM-Anordnung 제7조)에 명문화되어 있다.
셋째, 고용창출 및 자질개선회사의 설립도 적극적 고용창출대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신탁관리청과 노사단체 등 동독지역 주대표들은 1991년 7월 17일 고용촉진, 취업 및 구조개선을 
위한 회사(Gesellschaften zur Arbeitsforderung, Beschaftigung und Strukturentwicklung: ABS)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고용창출조치(ABM)의 구체적인 시행기관으로서 사회간접자본의 
형성, 자연환경보호 및 사회산업의 촉진 등 공공이익을 실현함과 아울러 고용촉진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이회사에서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고용관계가 지속되기 
때문에 실업자로서 등록되지 않으며 아울러 실업수당보다도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들 
근로자는 채용되어 있는 동안 향상교육 및 재교육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능력개발도 촉진된다. 
이들 회사수는 1991년 말에 이미 동독 지역에 260여개가 설립되어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재정조달도 연방노동청, 주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기업에 의해 충당하였다.
따라서 이들 실업자들은 소극적․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통일 이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통일 이후 구동독 노동시장은 단축노동자의 급증 속에서 직업훈련 참가, 
이주근로자, 조기정년 등으로 급격한 통일로 인한 노동시장의 교란요인을 해소시켜 나갔다고 할 
수 있다.

5. 시사점

통일독일은 구동독 지역의 산업붕괴로 인해서 엄청난 노동시장의 혼란을 경험했다. 통일직후 
구동독의 공식적 실업률은 17%에 달한 것으로 발표되었지만 실제 실업률은 그보다 훨씬 높았다. 
이와 같은 높은 실업자수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낮게 계산된 이면에는 잘 발달된 독일의 

노동시장 기제에 기인된 바 크다. 예를 들어 통일 초기에는 단축근로시간제, 조기정년제도, 
직업훈련제도 등 이 모든 형태의 노동시장 시스템에 의해서 실업자의 대책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여기에다 막상 실업자가 되었을 때 생계유지를 위한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물 샐틈 없이 

준비하였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이와 같은 통일독일의 실업자 대책이 우리나라에게 부여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통일과정의 정책마련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독일이 예기치 않은 통일후유증을 겪고 있음은 통일과정상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구동독의 경제력을 도외시한 무리한 화폐통합이 동독 산업의 붕괴를 
가져왔으며 과도한 임금정책 또한 동독 기업의 경쟁력 상실을 가져오는 주요인이 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남북통일과정에서 경제통합과 임금정책은 북한의 
경제력, 노동생산성, 산업발전 수준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둘째, 통일비용 마련이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통일기금은 북한 경제의 붕괴를 막는 정책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또한 각종 근로자 



복지비용지출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셋째,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제가 요구된다. 독일통일과정에서 본 바와 같이 동독의 
노동시장 붕괴로 인한 후유증을 극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구서독의 잘 발달된 노동시장 

시스템에 기인한 바가 크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막 고용보험이 실시되었으며 
직업알선 정보망 구축이 미흡하고 더구나 사회보장제도도 점차적 수준에 있다. 따라서 
남북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노동시장 인프라의 구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넷째, 독일통일과정에서 사회적 연대협약정책(Solidarpakt)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남북통일에 대한 사회적 합의체제 구축이 시급히 요청된다. 화폐통합정책, 임금정책, 
복지정책, 그리고 통일비용 마련 등 국민의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항일수록 의사결정과정의 
참여증대에 의한 사회통합 노력이 긴요하다.
다섯째, 남북 노동시장의 통합은 점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남북근로자의 
질적수준 평가와 체제전환에 따른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완벽한 교육시스템의 구축이 요망된다. 
독일의 경우처럼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교육훈련체제가 동서독 통일과정에서도 위력을 

발휘하였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Ⅱ. 統一對備 勞使關係 및 賃金政策 方向 - 統一後 限時的 勞動政策 提言-

1. 서론

본 장은 북한의 노사관계 및 임금제도를 분석하여 통일 이후 북한에 대한 노동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노사관계와 임금제도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노동정책의 
핵심을 이룬다. 동서독의 통일경험이 보여주는 바, 서독의 노사관계 시스템이 동독에 그대로 
이전되면서 급격한 임금상승의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것은 노사의 개별적 조직이 서로 대등한 
수준으로 이전되는 것이 향후 노사간 힘의 균형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것이나 동서독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구서독의 노총(DGB)조직이 구동독의 자유노총(FDGB) 
조직을 접수하면서 급속하게 구동독에 막강한 노총조직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구서독의 
경총(BDA)은 구동독에 사용자단체 조직을 건설하는데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므로 노사 힘의 
공백을 초래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서 구동독에는 막강한 노조측의 교섭력으로 급격한 
임금상승과 복지비 증가가 초래되었고 이것이 결국 구동독 경제붕괴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1)

본 연구를 통해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통일 이후 북한의 노사관계제도와 임금정책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가이다. 남북통일 이후 남한의 노사관계 시스템이 아무런 대비없이 북한에 
유입되게 되었을 때 바로 동서독의 통일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난맥상이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남한에는 양대 노총이 조직되어 있으며, 이들은 이번 노사정위원회 활동에서 보여주었듯이 
상당히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내년에는 공무원 및 교원 등 공공부문에서도 근로자대표 
조직의 결성이 허용된다. 따라서 향후 노동정책과정에서 영향력뿐만 아니라 임금 및 
단체교섭시에도 이들의 교섭력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같은 남한의 노사관계 실태 및 
전망을 통해서 도출해 낼 수 있는 결론은 북한의 노사관계 구도를 체계화하는데 남한 노조의 힘을 

결코 소홀히 보아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더구나 남북한의 현재 임금수준 격차가 통일독일 당시 동서독의 경우보다도 10배 이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커다란 임금격차가 통일직후에 북한의 경제상황과 북한 노동력의 
생산성에 대한 고려없이 이루어질 경우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대량실업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 통일대비 노사관계 및 임금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검토가 중차대한 과제로 제기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절은 북한의 노사관계 및 임금제도를 북한 
노동관계법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제3절은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나타났던 임금 및 
노사관계 실태와 주요 정책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통일대비 노동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4절은 결론으로서 통일 이후 노사관계 및 임금정책의 방향과 함께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주석 1) 이러한 주장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구동독 지역의 급속한 임금인상과 높은 복지비 
지출은 동독 근로자의 서독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정치적 주장이 되기도 한다.

2. 북한의 주요 노동제도의 특징 분석

1) 북한의 사용자

북한의 사용자는 자본주의체제하의 기업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에 대한 이유는 북한은 
시장체제에 바탕을 둔 사기업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의 기업은 대안의 사업체계로 
조직되어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기업체 운영에 당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즉 
공장당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이 되며 그 밑에 실무적 차원의 업무에 책임을 지는 지배인과 

당조직으로서 당 책임비서라는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때의 사용자는 지배인으로 볼 수 있으나 이들이 책임경영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기업과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점에서 다르다.
첫째, 북한 기업에서 최고의 주체는 공장당위원회라는 점이다. 이는 경제논리에 입각한 
경영보다는 당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지배인은 생산량의 결정, 경영전략, 기술개발, 투자 등에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오로지 
정부와 당의 요청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의 실무적 집행 역할만 하기 때문에 경영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두 가지 특성은 노사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노동자단체

북한의 노동자단체는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전국단위의 노동조합연맹인 조선직업총동맹(직총)이 있다. 이는 남한의 한국노총과 유사한 
조직이지만, 북한 노동당의 노동정책을 실천하는 전위조직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지 자본주의 
기업의 노동조합과는 다르다. 이들의 산하조직으로는 도․시․군 위원회가 지역별로 조직되어 
있고 단위기업에서는 공장위원회가 결성되어 있다. 직총은 30세 이상의 모든 기술자, 노동자, 
사무원 등 직업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조직된 가장 방대한 사회단체이며 맹원은 160만명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둘째, 조선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사로총)이 있는데 여기에는 14세부터 30세에 이르는 청년, 
학생, 군인, 직장인 등 모든 청년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다. 이들 맹원은 약 5백만명으로 
추산된다. 사로청의 목적은 혁명과업을 직접 계승하는 청년들의 혁명적 조직이며 로동당의 
전투적 후비대(로동당 규약 제9장 제56항)로 규정되어 있다.
셋째,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이 여성을 대상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 단체는 여타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만 31세부터 55세까지의 일반여성을 가입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맹원수는 20만명으로 추산된다.
넷째, 농업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이 결성되어 있다.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맹원수는 13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와 같은 네 가지 부류의 노동자조직 중에서 남한의 노동조합의 기능과

<표 2-5> 남북한 노사관계체계 비교



가장 유사한 조직은 조선직업총동맹으로 볼 수 있다.

3) 단체교섭에 관한 규정

북한의 단체교섭은 처음 출발부터 남한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북한의 '단체계약에 관한 결정서' 
(1950. 3. 15. 내각결정 제56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사항이 특기할 만하다.
첫째, 계약의 주체는 기업소를 대표하는 책임자와 노동자, 사무원을 대표하는 북조선 노동자 
직업동맹공장위원회로 되어 있다.
둘째, 단체계약의 목적은 생산계획의 실행 및 초과실행, 생산원가의 저하, 노동생산률의 제고, 
노력조직의 개선, 기술기능의 향상, 생산기술규율 및 노동규율의 강화, 노동자․사무원의 
노동조건 및 물질문화생활의 향상에 있다.
셋째, 단체계약의 방법은 내각 직속국장의 합의를 얻어 표준단체계약서에 기초한 
산별표준단체계약서 및 단체계약 체결에 관한 지도서를 작성하여 단체계약체결사업을 지도할 

것을 북조선 직업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하도록 한다.
넷째, 단체계약기간은 등록일로부터 계산하여 1년간 효력을 갖는다(제65조).
이와 같은 북한의 교섭제도를 보면 자본주의 기업의 단체교섭이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행해지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교섭에 관한 제규정은 1978년 
사회주의노동법이 제정되면서 과거 형식적으로 존재하였던 단체교섭에 관한 틀을 사라지게 

하였다. 이후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지배체제가 확립되고 국가가 노동력을 
원칙적으로 장악하게 됨에 따라 더 이상 법적인 제도로서 노동계약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모든 
노동력은 국가노동행정기관의 파견절차에 의하여 취업요구자들을 관할지역 안에서의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에 파견한다. 그리하여 구체적인 일자리가 정해지고 취업이 성립되면 근로자들은 
기업소 등의 종업원으로 등록되며, 두 당사자들 사이에는 구체적 노동계약관계가 형성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노동자는 당이 정해 주는 일자리와 노동대가를 기계적으로 
지급받는다고 할 수 있다.

4) 북한의 인적자원관리기법

북한의 경제운용방식은 계획과 강제성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북한의 인적자원배분도 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당은 생산계획을 인위적으로 정해서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인력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를 작위적으로 결정한다. 여기에서 사호주의체제가 그러하듯이 
노력동원을 최대한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완전고용이라는 이름하에 전인력을 무리하게 

배분하다보니 과잉인력배분상태가 유지되게 된다. 인력배분에 대한 규정으로서 1950년 내각결정 
제27호 '로동내부질서표준규정'을 만들어 이에 대한 원칙을 제정하였다.
이 규정 제4조와 제5조는 직장책임자가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채용대상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요건과 이들이 수행하게 될 작업내용과 작업방법, 또한 준수해야 할 노동규율 
등이 제시되어 있다. 더욱이 노동자가 퇴직 또는 전직하려고 할 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직장책임자에게 제의하여 동의를 구하도록 하여 (제7조) 자발적으로 직장을 이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규율은 국가법으로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형사적․행정적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지각, 조퇴, 결근하거나 
점심시간에 늦게 들어오는 것도 행정적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제22조). 한 가지 특기할 것은 



북한은 노동형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어 노동법의 위반시 이 법에 의하여 노동자는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된다.

〔그림 2-5〕 북한의 기업관리체계

5) 북한의 임금보수체계

북한의 임금결정은 기업소 책임자가 직업동맹공장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직업, 직위, 기술 및 
작업경험과 작업조건을 충분히 고려한 후 국가법규에 의하여 노동자, 사무원의 기본임금을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단체계약결정서 제10조). 그러나 이러한 임금결정방법은 
1978년 규정된 노동법에 의해서 흡수되었으나 기본틀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북한의 임금결정원리는 철저하게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자본주의 
기업에서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그것이다. 즉 기업소 책임자는 노동자의 실책으로 인하여 
생산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1조). 또한 노동자의 
실책에 의해서 불합격품을 생산하였을 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철저한 

책임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제23조 제1항). 여기에다 노동자의 실책으로 인하여 
그에게 지정된 최저의무인 생산정량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최저임금(기본임금)에도 
상관없이 기생산제품의 수량과 질에 따라서 임금을 지불하도록 하였다.



북한 임금결정과정의 핵심은 철저한 도급제(제11조)의 원칙하에서 정해진 임금표(제10조)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결정되며 더욱이 내각지속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제15조) 노사 
자율성을 무시하고 있다. 새 노동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결정방식의 핵심은 
임금보수보다는 생활비 개념이 도입되었다. '임금'이라는 용어 대신에 '생활비'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자본주의 노동법이 규제하는 임금제도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착취적인 

관계를 반영하는 것인데 반하여 북한의 생활비제도는 착취의 수단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마련해 주기 위한 보장수단의 의미인 것에 있다.
북한의 임금보수체계는 기계적이고 도식적으로 되어 있다. 당이 정하는 원칙에 따라 노동을 
경노동, 중노동, 유해노동으로 분류하여 경중, 위해도에 따라서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서 
임금을 배분하게 되어 있다. 북한은「노동자 임금적용에 관한 규정」에서 임금등급표를 만들어 
이들 임금을 8개 등급으로 나누고 임금계수를 최하 100%에서 최고 310%까지 8등급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임금지급방법으로서 시간,일,월 등 3가지로 나누어 각각의 임금테이블을 
제시하였고, 임금등급은 모든 직업을 분류하여 표시되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특수직업, 
특수사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봉급의 20%(박사칭호), 15%(전염병 병원의사), 10%(은행원) 
등을 차등지급하도록 하였다(노동자 및 사무원 봉급에 관한 결정서 제5항).
북한의 임금은 노동의 질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금표에 따라서 정액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도급제가 보수체계의 기본원리로 되어 있음은 분명하다. 「도급노동임금제」는 
1954년 제정 내각결정 제56호에 의해서 실시된 것으로 노동생산능률을 제고하고 기술기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한다고 하였다(제1조).
북한의 임금체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도급노동에 대한 개념의 분석이 필수적이다.
① 대상 : 도급노동 실시는 모든 직종에 적용되며 강제적이다. 이를 위해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평균주의적 임금조직을 배격한다고 명분화되어 있다(도급노동임금제 제3조 제6항).
② 조직 : 도급노동임금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직장임금사정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공장, 
기업소 및 직장단위로 있으며 이는 직장행정직, 직업동맹단체, 모범노동자, 기타 사회단체기술자 
등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③ 실시방법 : 직장임금사정위원회는 작업기준량, 도급단가결정을 심의 결정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회사의 행정측의 제안을 수용하는 절차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도급제 
실시는 개인․반 또는 단체도급제로 조직하도록 하고 있다.
④ 원칙 : 새로이 표준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실적표준량보다 낮게 결정한 때에는 공장지배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⑤ 유형 : 도급노동임금제는 단일도급노동임금제와 누진도급노동임금제로 나누어지는데, 
단일도급노동임금제는 단순인센티브제를 의미하고, 누진도급노동임금제는 중요한 핵심적인 
작업공정으로서 노동생산능률 제고에 자극을 주도록 실시한다.

3. 통일독일의 노동환경 변화와 시사점

독일은 통일은 달성했지만 많은 문제점을 경험하였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난 후 1년 동안 동독의 산업생산성은 약 48% 감소하였다. 이에 대한 여파로 실업률이 급증하여 
단축노동자를 포함한 실업률이 35%에 달했다. 통일 전 완전고용상태를 보이던 동독의 실업률 
증가가 1991년 불과 1년만에 공식적 실업률 10.3%에 단축노동자 160여만명으로 양산시켰는데, 
이것은 통일로 인한 가장 지대한 사회문제이면서 통일후유증으로 진단된다. 여기에다 급작스런 
정치적 통일은 동서독 국민간의 이질감을 증대시켜 민족적 통일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문제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독일의 경제사회 문제는 남북통일을 이루어내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줄 수 있다. 
따라서 독일통일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논리를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개발해 내는 

것이 긴요하다. 다만 본 연구는 노사관계 및 임금정책에 관한 부문에 집중하고자 한다.

1) 화폐통합정책

화폐통합 문제는 임금 및 노동시장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많은 학자들은 동서독간의 



경제적 격차를 무시하고 동서독 화폐교환비율을 1대 1

<표 2-6> 구동독 지역에 대한 노동통계

로 하였다는데 통일후유증의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다(선한승, 1995).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즉 경제적 격차를 무시한 1대 11)

의 화폐교환은 통독기업의 경쟁력을 

상실케 하여 통독기업의 붕괴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동독 화폐의 과대평가론자의 주장처럼 교환비율을 1대 5로 했다면 동독 지역의 많은 
기업들이 생존할 수는 있었겠지만 서독 지역의 높은 임금 때문에 동독지역 노동자의 대량이주가 

유발되어 동독 지역의 고용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게 되었을 것임을 뻔한 이치라는 것이다.
따라서 두 가지 방법 모두 문제를 안고 있다. 즉 전자의 1대 1 통합방법은 기업파산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일자리 감소를 가져와 실업률을 높인다는 문제이고, 반면에 후자의 동독 경제력을 
고려한 화폐통합 방법은 노동조합, 야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비난을 해결해야 할 정치적 
과제가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동서독 화폐통합은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의 
선택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었으며 결국 동서독 통일은 정치논리를 택하게 되었다.

2) 노사관계정책

서독은 지방분권화된 내각제의 정치체계를 채택하고 있어서 이익집단의 활동이 

정책결정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이익집단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를 들 수 있다. 이들 노사단체들은 1990년 3월 "두 독일 국가의 경제 및 
사회질서 단일화에 즈음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동독 지역에서 구서독의 노사관계 시스템 
이전과 자율협약의 원칙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이후 사용자단체와는 달리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어느 이익단체에 비해서 가장 기민하게 활동하였다.
노동조합이 독일통일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서독의 노사관계 시스템을 구동독 지역에 

이전시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서 사용자단체보다 앞서서 동독 지역에 독일노총(DGB)지부를 
설치하고 구동독의 노총을 접수하였다. 그 결과 독일 노조조직 노동자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사회개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독일통일은 침체된 구서독 노동운동에 전환점을 마련하여 
주었다. 무엇보다도 통일전후 구동독의 노조조직율이 50%에 달하는 등 급격한 조직신장률을 
가져와 독일노총(DGB)의 위상이 높아졌다. 동독 지역의 고임금정책은 노조의 영향력과 콜 
정부의 정치적 이해관계 등에 의해서 유지되었는데, 이는 결국 사용자의 사용자단체로부터의 
탈퇴, 협약체결의 거부 및 체결되 협약에 대한 해지, 단체협약보다도 낮은 임금지불 등 대혼란을 
초래시켰다.
이와 함께 구동독 지역의 복지제도도 실업보험, 교육훈련제도, 고용창출 지원제도 등을 통하여 
서독과 균형을 이루어냈다.2) 이에 따라서 구서독이 부담해야 할 통일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통일독일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표 2-7> 독일노총(DGB) 산별노조의 조합원수

<표 2-8> 재정적자

가중되었다.

3) 임금 및 민영화정책 추진

통일직후 구서독 노조는 구동독 지역의 소득수준을 구서독 수준까지 가급적 빨리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단체교섭 활동을 강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구동독 근로자도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하도록 역점을 두고 '단협개혁 2000'을 추진하였다. 한편 구동독 경제의 
붕괴를 가져온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급속한 임금인상을 간과할 수 없다. 구동독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서독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으나 통일직후 임금수준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그림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일직후 구동독지역 임금수준을 서독과 비교해 보면 가장 낮은 
60.8%에서 동서독과 동일한 100%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동독 기업의 경쟁력은 
급속히 저하되었고 동독 경제의 붕괴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동독 근로자의 급격한 임금인상은 
동독지역의 투자를 기피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는 저조한 민영화 실적

〔그림 2-6〕구동서독지역 임금수준 비교(1992)

을 보이게 된 데서 잘 나타나 있다.
통일 초기인 1991년 말에 신탁청 소유기업의 민영화율은 39%에 불과했으므로 부득이 민영화 
조건을 완화할 수밖에 없었다. 즉 초기 민영화 조건으로 ① 현 고용수준 유지 ② 환경보호 
책임부여 ③ 부채승계 등을 내걸었으나 결국 이를 포기하면서까지 민영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 기업의 민영화 추진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지 못한다. 이와 같은 
평가는 신탁청의 채무총액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1994년말 부채가 2,046억마르크나 되었다. 이들 
민영화 내용을 보면 1991∼94년동안 12,162개 업체가 민영화되었는데 이 중에 독일 민간 판매가 
54%, 외국인 판매가 13% 등의 분포를 보였다(정연택, 1988). 또한 민영화가 1994년말에 가서야 
98% 민영화율을 보이는 등 속도지연으로 전체 민영화 기업의 31%가 폐쇄 또는 분해되는 등 
손실이 초래되었다.
동독 기업의 민영화과정은 남북통일 이후 북한 기업의 민영화 추진시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동독 기업의 민영화과정에서 인수기업의 관심도는 향후 북한기업 
인수업체에게도 그대로 유추될 수 있는 것이기에 특별히 언급할 가치가 있다. 〔그림 2-7〕은 
동독 제조업체에 대한 투자동기를 요인별로 잘 나타내고 있다. 동독 지역에 진출하는 기업의 
진출요인 조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은 역시 양질의

<표 2-9> 기업의 민영화와 신탁관리청의 적자



<표 2-10> 1991∼94년간 신탁관리청에 의한 기업전환의 주요내용

〔그림 2-7〕동독 제조업체에 대한 서독 및 외국기업인의 인수와 투자동기



기능인력, 높은 근면성, 저임금 등으로서 이들 요인은 북한 기업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통일독일의 화폐통합, 임금, 노사관계, 민영화 등의 제반정책은 인구이동, 실업률 
그리고 노동시장정책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지금까지 통일독일이 

통일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주석 1) 공식적으로는 1대 1 교환비율로 언급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채권 2대 1, 금융기관 저축의 
경우 최고 6,000마르크까지 1대 1, 그 이상의 경우 2대 1 등 편차가 있어 평균 1.53대 1로 볼 수 
있다.

주석 2) 이와 같은 신속한 동서독 균등화를 위한 단체협약은 후에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중앙집권식 단체교섭 방식이 변화되고 각 사업장별 특수성이 감안되는 

'단서조항'(Härtefallklansel)이 나타나게 되었다.

 
 
 
 
 
 
 
 
 
 



 4. 통일 이후 노사관계 및 임금정책과제

통일은 시스템과 사고가 대전환을 해야 하는 패러다임의 대혁신을 가져온다. 통일상황은 
노사관계, 임금, 복지, 인력 모든 부문에서 과거와 전혀 다른 정책이 요구된다.
통일후 북한의 노사관계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는 중차대한 과제이며, 또한 
북한의 임금정책, 복지정책, 외국인 인력정책 등도 노동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노사관계 시스템은 일정기간 과도기적인 체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동독 경제가 붕괴되고 대량실업자가 발생하는 등 통일후유증이 발생하게 된 것은 

무리하게 서독의 노사관계 시스템을 동독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기인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구서독의 강력한 노조가 동독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구서독 수준으로 빠른 시간내에 

유지되도록 노조운동을 통해서 요구한 결과 급격한 임금상승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구동독의 임금수준은 생산성향상 원칙이 지켜질 수 없었고 이는 곧바로 구동독 

산업의 경쟁력 상실과 외국기업의 투자기피 문제를 야기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고용관계제도(emloyment relation)를 북한에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를 어떤 
경제사회정책보다도 앞서서 원칙과 방향을 지금부터 정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 
부문별 제도마련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노사관계 시스템

북한의 노사관계 시스템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노동조합을 언제 인정할 것이며 

인정한다면 산별체제와 기업별체제 어는 것을 도입할 것이냐 하는 문제일 것이다. 북한은 서구적 
노사관계를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체제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리한 노사관계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전 단계로서 

노사협의제부터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노조조직체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산별체제와 기업별체제의 선택여부는 기본적으로 남한의 체제와 일치하는 방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남한의 경우에도 최근에 산별체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노조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에도 이미 산별체제 형식을 갖춘 산업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노사관계체제의 선택문제는 전적으로 노사자율적으로 각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임금정책

임금정책에 관해서는 임금결정방식에과 임금체계 개편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북한의 
임금결정방식은 원칙적으로 도급제이다. 이는 두 가지 면에서 남한의 임금정책과 차이가 난다.
첫째, 도급제는 임금결정과정에서 노조와 근로자의 참여가 완전히 배제되는 제도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들 수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에는 도당위원회에서 책임할 양을 배분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둘째, 임금결정방식의 전근대성이다. 임금이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생산량에만 연결되어 있어 
관리직과 생산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사람의 작업량의 산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대산업사회처럼 고도로 정보화 및 전문화된 생산방식에 있어서 도급제는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임금관리방식의 도입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도급제에 익숙한 북한 근로자는 성과급을 위시한 최신 자본주의적 
임금체계와 일맥상통한 점도 없지 않다. 또한 체계적인 평가방법의 도입은 임금체계 개편과 
동시에 실시되어야 한다.

3) 최저임금제 도입



북한 지역의 사회보장이 최소한으로라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 실정에 맞는 

최저임금제 도입이 중요하다. 북한은 지금까지 동일노조 동일임금 원칙과 노동의 질과 
유형에따라 임금수준이 당의 원칙에 의해 도식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선반공의 임금은 
북한 전역에서 동일한 임금보수를 당에서 제시된 임금보수표에 따라서 지급받게 되어 있다.
또한 임금수준은 경노동보다는 중노동이, 안전하고 깨끗한노동보다는 위험하고 지저분한 
작업환경의 노동이 보다 더 높은 임금수준을 유지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기계적 임금책정 
원칙하에서는 최저임금제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없다. 그러나 자본주의체제로의 이전은 이와 
같은 도식적이고 기계적 임금결정방식이 각 작업장의 이익수지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게 되므로 

최소한의 근로자 생계유지 필요성이 제기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북한 지역의 
최저임금제는 통일과 동시에 새로 도입되어야 할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제의 실시는 
북한 주민의 대량이주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북한이탈주민 정책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가장 염려되는 부문이 북한으로부터의 남한 유입인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IMF 이후 남한의 경우에도 대량실업사태로 엄청난 후유증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인력유입은 이러한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정책은 통일에 즈음한 후유증을 최소화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체가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책은 동서독의 경험에 비추어 지금부터 준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고는 이러한 정책을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은 필자의 능력을 벗어난 과제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으로 끝내고자 한다.
첫째, 한시적인 남북한 경계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초기의 엄청난 후유증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동서독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북한인구의 유입을 억제하는데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물론 이는 러시아와 중국 당국의 협조가 요청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둘째, 경계선 유지에도 불구하고 유입되는 인구는 남한 기업의 인력조달을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인력정책을 통해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시적으로 북한 인력에 외국인 
인력과 유사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유입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모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유입되는 인력은 남북한 연고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들 연고정책은 북한으로부터 직접 유입인구, 해상유랑인구(boat people) 
그리고 제3국을 경유하는 유입인력 등 모든 유입되는 북한 주민에게 실시해야 한다.

5) 적극적 고용대책과 소극적 노동시장대책의 활용

IMF 경제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대량실업사태를 경험하면서 남북한 통일 이후 노동시장 
기제의 제도화를 준비하는 계기로 현 상황을 활용할 수도 있게 되었다. 최근의 실업대책이 
단편적으로 실직자의 보호에 그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한 통일 이후에 발생하게 될 

대량실업문제 대처능력을 배양하는데 크게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동서독의 경우 동독 
경제가 붕괴되면서 발생했던 대량실업사태를 통일세 신설에 의해서 얻어진 재원으로 적극적 

고용창출정책과 고용보험 활용으로 해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한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남한은 대량실업사태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대상의 확대조치에 따라서 
고용보험기금의 여력이 있을 수 없다.1)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통일 이후 남한의 재원이 북한에 이전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남북한 통일에 대비해서 재원마련과 함께 제도적 장치구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통일 이후 남한의 여건을 감안해서 남북한의 
복지정책부문에 한시적 이원화조치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남한에서 도입되고 있는 연금제도 
및 고용보험 등 재정수요가 막대하게 소요되는 것은 일정기간 유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는 
통독의 경우 정치적 이유와 노조의 주자에 따라서 복지정책을 서독수준에 맞춘 결과 콜 정부가 

당초의 약속을 깨고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전가시켰던 시행착오를 비켜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이해될 수 있다.



6) 노동권의 한시적 유예조치

과도기적 노사관계정책과 함께 근로자의 노동권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의 경우는 역사적으로 노동권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은 지역이다. 
따라서 이러한 체제에 급작스런 자본주의 개념에 입각한 노동권의 보장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노동비용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노동권의 제약방안은 현재 공익사업장에 
적용하는 노동권의 제약제도를 원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998년 2월 노사정 대타협에 의해서 공무원에게 직장협의회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단체조직권, 단체행동권 그리고 단체교섭권의 노동3권 중에서 단체조직권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산업연수생으로 국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노동권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또한 교원의 경우에는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조직권과 
교섭권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지역 근로자에게 외국인 노동자에게처럼 전혀 
노동권을 허용하지 않을 것인가 또는 공무원처럼 단체조직권을, 그리고 교원노조처럼 
단체교섭권까지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남한의 근로자처럼 노동권의 제약을 전혀 가하지 않을 

것인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북한 근로자에게 노동권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것은 통일한국의 자본주의체제 

이념상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며 다만 기본틀은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일시 제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즉 북한 근로자에게 제1단계로 단체조직권을 허용하여 현 남한의 공무원과 
같은 직장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점차로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면서 북한 경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단체행동권을 유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북한의 경우 민영화 추진과 
외국자본의 유치는 산업회생과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노사안정을 

가하도록 노동권의 신축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7) 효율적인 체제전환과 기업조직 체제정비

자본주의 시장경제 도입의 경험이 전무한 북한 체제를 하루아침에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에 따라서 자본주의체제의 정착을 위해서 대대적인 체제전환교육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통일독일의 
신탁청과 같은 기구설립과 함께 기업조직의 정비와 인력관리방안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먼저 북한 주민에 대한 체제전환교육은 반세기 동안 단절되어 북한식 사회주의체제가 정착되어 

온 상황에서 통일 이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북한 주민의 의식과 가치관이 
북한사회주의식으로 온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주의체제의 도입은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며 

체제운용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가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체제전환교육은 하드웨어를 움직이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교육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민영화 추진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북한 기업은 소유자 모두가 북한 
로동당으로서 국영기업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자본주의체제로의 이행은 이들 국영기업을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민영화시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처럼 '신탁청'과 같은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민영화 조건을 단순화시켜 외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독일은 처음에 고용유지와 환경보호 등 까다로운 규제로 인해 민영화가 당초계획에 
미달되었고 재정수지 또한 악화되어 성공적인 민영화 추진으로 평가될 수 없었다고 지적된다. 
따라서 남한의 경우는 이들 동서독 사례와 최근에 IMF 사태 이후 외자유치의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여 효율적인 민영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 기업체조직은 자본주의 기업을 조속히 전환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산업체 

직업훈련이 별도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기업체조직은 경영인사 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임금 등 제근로조건의 인적자원관리 기술과도 관련된다. 이와 같은 인사제도 및 
인적자원관리 영역뿐만 아니라 남한의 발전된 생산기술의 활동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직업훈련도 

요구된다. 특히 직업훈련교육의 경우는 현재 남한의 고용보험제도 운영을 통해서 축척된 
노하우와 북한의 공장대학과 어장대학 등 직업전문학교 등을 적절히 연결시키는 방안이 

구축되어야 한다.



주석 1) 남한은 1999년 1월부터 상용직은 전사업장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2000년 1월에는 
임시직․일용직까지도 확대되는 등 조만간에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 대상자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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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脫北者 規模의 豫測

1. 서론

통일이 이루어지는 방법에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는 가변적이다. 통일의 방법은 점진적 
통일과 급작스런 통일로 구분될 수 있다. 점진적 통일의 경우는 급작스런 통일에 비해서 대량 
북한이탈주민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으며 유입인구수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급작스런 통일의 경우는 예컨대 돌발사태로 인한 북한 체제의 붕괴를 가정한 것으로써, 이때 대량 
북한이탈주민 발생은 경제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며 규모에 대한 조절능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
대량 북한이탈주민의 예측은 이론적으로 통일후 북한의 임금정책, 남한의 인력정책 그리고 
외교정책 등에 따라서 가변적일 수 있다. 임금정책의 경우는 독일통일의 경우처럼 북한의 
임금수준을 남한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로 하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또 인력정책은 노동시장 
상황, 북한 유입근로자의 처우문제, 인력수입정책 등과 관련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예측의 내재적 한계 속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① 북한 계층별 

분류방법, ② 남북 경제적 격차에 의한 추계방법, ③ 노동시장 접근방법 등 추계방법을 원용하여 
이탈주민을 추정하기로 한다. 또한 사용한 기본자료는 1995년 북한 총인구 데이터를 연령층과 
군인력 등을 감안한 수정치를 활용하도록 한다.

2. 북한의 총인구

탈북자 규모에 대한 예측은 북한 인구수와 직접적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북한 인구센서스 

분석이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된다. 북한의 인구수에 대해서는 1994년 이전까지는 공식적인 
발표가 전혀 없었으나, 1994년 1월 3∼15일 동안 국제연합인구활동기금(UNFPA)의 협조를 받아 
최초로 인구총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 결과는 <표 3-1>과 같다.
이상과 같이 북한의 총인구는 1993년 말 현재 2,121만명으로 집계되었으나 몇 가지 의문사항이 
내포되어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연령별 인구수와 지역별 인구비율을 계산한 것과 총인구 규모와는 차이가 있다. 
둘째, 특정 연령층의 경우 인구수가 급격히 감소한 점과 군복무기간중의 연령층에서는 남자의 
수가 월등히 적어 군인력에 대한 고의누락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한 북한 
총인구수는 2,246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노용환, 1997)1).

<표 3-1> 북한의 성별․연령별 인구구조(1993년 말 현재)



주석 1) 본고에서 이후에는 이 수치를 기준으로 탈북가능자를 예측하기로 한다.
 

3. 북한 계층에 따른 탈북자 예측

북한은 1966년 이후 대대저인 주민성분조사사업을 실시하여 북한 주민을 관리해 왔다. 이는 중세 
봉건사회의 신분사회처럼 계급과 계층이 구조화됨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서 특권과 차별이 

이루어져 왔다. 이들 성분조사는 직계의 경우 3대조상으로부터 6촌, 처가의 3촌, 외가의 3촌까지 
광범위하게 실시되어 세습되도록 하였다.
이들 성분분류는 계급화 내지 특권화되어 있어 나쁜 성분으로 분류된 경우 불만이 누적될 수밖에 

없으며, 이들이 우선적으로 탈북을 감행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북한 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해서 완료되기 전까지의 과도기적인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성분조사에 따르면 핵심계층은 약 87만 가구에 391만 5천명, 동요계층은 70만 가구에 315만명, 
적대계층은 173만 가구에 793만 5천명으로 집계되었다. 핵심계층은 노동자, 혁명유가족, 
전사자가족 등 12개 부류로써 전체의 28%를 차지하고, 동요계층은 이른바 자본주의사회에서 
중산층으로 볼 수 있는 상공인, 중국․일본에서의 귀환민, 경제사범 등 18개 부류로써 45%를 
차지하며, 적대계층은 종교신봉자, 정치범, 반혁명분자, 친일․친미주의자로서 27%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성비에 따라서 현재의 북한 인구를 3개의 계층으로 구분하여 보면 ① 핵심계층 
2,246만명×0.28 = 629만명, ② 동요계층 2,246만명×0.45 = 1,011만명, ③ 적대계층 
2,246만명×0.27 = 606만명 등의 인구분포가 가능하다.
이들 중에서 핵심계층은 최후까지 북한에 남거나 러시아 또는 중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으며, 
동요계층과 적대계층의 경우는 탈북을 감행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 이동률을 20%로 계산할 때,1) 동요계층과 적대계층의 북한 인구가 총 
1,617만명으로써 이들 중 323만명이 남한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된다.

주석 1) 송복 교수는 우리 민족이 1966년 이후 1970년까지 20%에 가까운 높은 이동률을 
기록하였고, 1970년대에 들어서서는 20%대를 오르내렸으며, 1980년대에는 21∼24.9%를 
기록하여 우리 민족이 세계 최고 인구이동률을 보였다고 한다(송복, 「산업사회의 갈등심리」, 
한국노동연구원 고위지도자과정, 1994).

 
4. 남북한 경제력 격차에 의한 북→남 인구이동 추계방법1)

인구이동은 정치적․가족적 그리고 교육적 동기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지만 남북한 통일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유에 의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다. 경제적 동기가 주된 
이유라면 북한 주민은 남한으로 이주함으로써 기대되는 순소득이 (+)일 때 남한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즉 다음의 경우에 북→남 인구이동이 예상되는 것이다.

Es×Ws-Cs〉En×Wn-Cn
Ws, Wn = 남한과 북한의 임금수준
Es, En = 남한과 북한에서의 취업확률
Cs, En = 남한과 북한에서의 생활비

또한 북한 주민은 북→남에서 기대되는 순소득이 0이 되면 이동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즉,

Es×Ws-Cs = En×Wn-Cn

그런데 남한에서 북한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가 남한의 job vacancies 또는 
노동부족률×남한 노동시장의 규모(즉, 취업인구 규모)가 되고, 이러한 일자리의 획득을 위하여 
북→남 이동자가 상호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들이 남한에서 취업하게 될 확률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북→남 이동인구의 규모는 다음 식에서와 같이 추정될 수 있다.

1994년 현재 남한의 임금수준을 100으로 하고 북한에서의 취업확률을 1로 가정할 때 남한 
노동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북→남 인구이동 규모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위 식에 의하면, 만일 남한 노동시장의 규모가 2,000만명이고 노동부족률이 3.5%라면(즉, 남한 
노동시장에 70만명의 일자리가 있다면), 140만명의 북→남 인구이동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남한의 저렴한 북한 인력활용에 대한 수요가 서비스부문과 비공식적 부문에서 폭발적으로 발생할 

경우를 예상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치가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수정치에 의하면 탈북자를 계산하면 280만명이 남한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모형의 문제는 인력부족률의 통계가 시간에 따라서 가변적이라는 점과 부족률 

자체가 우리나라 비공식부문과 서비스부문의 반영이 어렵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예측모형은 생활소득격차를 충실히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석 1) 구성렬, 「통일후 남북한 인구이동 전망과 대책」, 한국노동연구원 세미나, 1997. 11.
 
 
5. 동서독 탈북자 규모의 추정방법

막상 통일이 개시되었을 때 남한으로 이동하는 이주민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독일통일의 경험이 우리에게 적잖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독일의 경우 동서독 장벽이 
무너지면서 동독 주민의 서독 유입인구가 통일 원년에 이미 88만명에 달하여 전체 동독 인구인 
1,670만명의 5.3%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럼에도 그나마 동독의 이주민을 이 정도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은 구동독 지역의 급격한 임금인상 때문이었다. 통일이 이루어진 1990년 10월에 
구동독 지역의 평균임금 수준은 서독의 40%에 해당하는 1,609DM이었다. 그러나 구서독의 
임금정책에 의해서 구동독의 노총(FDGB)과 조직이 해체된 후 구서독의 노총(DGB)이 새로 모든 
조직을 결성하게 됨으로써 자본주의적 임금교섭정책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구동독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였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난 5년간 평균임금 수준이 70%에 도달하였고, 이러한 조치는 동독에 남아 있어도 
장래 서독수준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한 것이다1).
다음의 <표 3-2>는 통일전후 동독 주민의 대서독 이주규모와 고용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통일직후 북한 주민의 남한 이주의 규모가 어느 정도에 이를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제반의 상황적 조건이 독일의 경우와 비교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면 여러 가지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독일은 1970년대부터 브란트의 동방정책에 의해 동서교류가 실시되

<표 3-2> 통일전후 동독 주민의 대서독 이주규모와 고용상태



었었기 때문에 상호간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요인은 우리나라보다 약하다.
둘째, 독일은 남북한과 같은 전쟁 경험이 없으며 더욱이 이산가족이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한 이산가족이 1천만명 이상이나 되어 남북통합의 경우 이들의 결합이 
진행될 것으로 예견되어 독일보다는 이동인구 규모가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셋째, 남북의 경제력 격차가 동서독보다는 크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제적 유인으로 인한 
남북인구이동이 크게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 즉 최근 북한의 식량난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남한과 북한의 생활의 질에 대한 격차가 지대하다는 점은 남북인구이동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된다.
넷째, 우리 민족의 이동성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 높다는 점이 지역이동을 크게 할 수 있다.
다섯째, 통일 전 구서독은 150만명의 해외 독일인들을 定住民으로 받아들였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정부차원에서 그러한 대책이 실시된 바가 없다. 따라서 통일이 실현될 경우 200만명이나 되는 
해외거주 2세에 의한 압력은 그만큼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변수를 감안할 때, 북한이탈주민을 북의 적대계층에만 한정해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김구섭, 1995), 더욱이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과도 연관이 있다. 예를 들어 대량 
북한이탈주민에 대비하여 남북국경을 잠정적으로 폐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서독의 경우는 
대륙이라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동서독 국경폐쇄는 불가능했지만 남북의 경우는 반도적 성격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경폐쇄 조치로 인하여 결국 
북한이탈주민이 중국과 러시아로 탈출하게 될 수도 있고, 해상 탈출방법을 택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경폐쇄 조치는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통일독일의 경험을 통해서 탈북자수를 추론하면 통일 원년에 5.3%의 탈북자(이는 현재 
북한 인구 2,246만명 중 119만명 정도)를 예상할 수 있는데 이는 단기에 탈북을 감행한 숫자로써 
의미가 있으며 여기에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이산가족 숫자와 북한의 기아계층 등을 고려하면 

탈북자수는 그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주석 1) Bernd Reddies(1995: 3∼4)



 6. 노동시장 접근방법

노동시장 접근방법을 통한 탈북자 규모의 예측은 북한 경제체제가 붕괴되거나 과도기적 상황을 

맞게 되면 대량실업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대량실업사태는 곧 북한 
주민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일자리를 구하거나 돈벌이를 위해서 남한으로 이주하려는 동기를 

유발할 것이다. 북한이 대량실업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크게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측면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회주의체제하에서의 과잉노동력 고용상태이다. 즉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노동력 동원화정책을 통해서 모든 노동가능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게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 입장에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일을 해야만 생계수단을 배급받을 수 있다.
둘째, 사회주의국가 경제의 실업요인은 생산조직과 생산방식의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생산조직 면에서는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인건비 절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은 

점이 지적된다. 다음으로 생산방식 면에서는 인력사용에 대한 비용과 생산성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며 목표달성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이에 따라서 인력이 과다히 고용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셋째, 사회주의 국가의 기업은 국영, 공기업 형태이기 때문에 책임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가가 붕괴하게 되면 자연히 기업도 도산하게 되어 있다. 국영, 공기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업의 성장과 효율성에 대한 유인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업의 자본에 대한 
비효율적 집행과 자원낭비가 초래되어 자본주의 기업과 경쟁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최근의 세계화 추세에서 볼 수 있듯이 무한경쟁시대에 사회주의 국가의 기업은 자본주의 
국가와의 수출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동구권의 몰락은 동독 시장의 70%를 상실케 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것이 경제붕괴로 이어졌다. 다시 말하면 구공산권의 수출은 체제유지 차원에서 상호 
우호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경쟁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체제가 붕괴되면 
자연히 수출시장도 상실되고, 기업도 도산하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 동구 사회주의 국가는 예외 없이 인프라스트럭춰(infrastructure)가 취약하고 또한 
생산기술, 설비 모든 면에서 낙후되어 있다.
이와 같은 요인에 따라서 북한의 경우에도 대량실업사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국내에서 통일 이후 북한의 실업자 규모 예측모델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법에 의하여 계산될 

수 있겠다.
첫째, 실업자수를 추계하는 방법으로는 이주민 규모에 대한 산출방법과 마찬가지로 독일의 
경험을 유추해서 산출할 수 있다. 독일통일 이후 매년 실업자수가 일정하지 않지만, 공식통계로만 
보면 1992년 실업률이 16%에 달하고,1) 정규직이 아닌 단축근로자, 직업훈련장, 통근근로자 등 
불완전취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고용의 질적 하락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독일의 경우를 
고려해서 남북한 실업자를 계산할 때는 ① 동서독의 경우는 방대한 고용창출정책을 실시했으며 

단축노동과 조기정년제도를 폭넓게 실시하여 실업자수의 급증을 막았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잘 
짜여진 독일의 고용보험제도가 활용되었다. ② 동서독의 경우는 조기연금법과 가사활동의 
전환으로 경제활동인구의 대폭적인 감소를 경험했다. 1992년의 경제활동인구는 1989년에 비해 
3분의 1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동서독의 경험을 남북한 통일에 적용하면 우선 960만명의 경제활동인구 중 통일 이후 
3분의 1정도의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가운데 독일의 공식적인 실업률이 
16%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 수치를 북한에 적용했을 때 북한의 예상실업자수를 산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둘째,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주의 국가의 불필요한 인력규모를 전체노동력 규모의 
10∼30%로 잡고 여기에다 군인력 축소로 인한 100만명 가량의 추가실업 요인을 감안하여 
실업률을 추계할 수 있다(박진, 1993).
셋째, 통일에 따라서 북한 지역의 노동시장이 자유화되어 북한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한과 같은 
60% 수준으로 조정된다는 가정하에서 실업률을 추계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활동참가율이 74%라면 954만명의 인력이 60% 수준에서 773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들 중 예상실업률을 독일의 공식적인 실업률에 따라서 19%로 잡으면 



그 수치는 약 180만명이 될 것이다(김수곤, 1994).
넷째, 북한의 GNP 규모를 추계하고 이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적정노동량을 산정하여 
불필요한 노동력을 추계하여 예상실업인구를 추정한다. 즉 1990년 북한의 경제활동인구인 965만 
2천명 가운데 적정인원을 남한의 1975년 GNP와 취업자수를 근거로 하여 397만명으로 산정한다.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와의 차이를 산출하고 다시 군인력 축소에 따른 100만명의 실업요인을 
감안하면 668만 2천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조동호, 1994).

 이와 같은 추계방법에 따라서 북한 실업자는 적게는 180만명에서 많게는 66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들 실업자들이 모두 일자리를 찾으러 남한으로 이주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대체로 이들은 남한으로의 이주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1960∼70년대 공업화 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인구이동률이 대략 20%대로 분석됨에 따라서(송복, 
1994), 이들 실업자들은 36∼132만명이 남한으로 이동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노동자들은 
혼자 남한으로 이동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을 동반할 경우 평균 1세당 3명의 가족수를 
계산하면 적게는 108만명에서 많게는 396만명이 경제적 이유만으로 남한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석 1) 구동독의 실업률은 1992년에 16.1%를 유지했으나 이후 약간의 등락을 거듭하다가 
1996년은 16.7%를 보이고 있다(Bundesanstalt fur Arbeit. Geschäftsbericht, 1996. p. 100)

 
7. 추계방법별 의의와 한계

급작스런 통일 이후 어느 정도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이주할 것인가를 현상황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측은 향후 탈북자 대책을 마련하는데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제시된 다양한 자료원을 통해서 예측을 
시도했으나 각각의 방법에 따라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즉 적게는 180만명에서 많게는 
400만명까지 추산되는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80만명이라는 최소의 
예측결과를 보아도 이들이 단기간에 유입되었을 때 우리나라 경제사회 문제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주택보급, 일자리 확보, 정착금 지급 등의 생활비 보조 등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이들이 남한 사회에서 무리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마련 등이 

다각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모든 방법은 나름대로 의미와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먼저 북한 계층에 의한 추계방법은 북한 사회의 불만세력을 추정해서 이들이 북한 체제가 

동요되었을 때 우선 탈북을 감행할 것이라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다만 이러한 추계방법이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은 1966년에 북한주민 성분조사사업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 분포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북한 체제가 붕괴되었을 때 과거 체제로부터 
받은 불이익은 새로운 체제하에서 의미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탈북을 감행한다는 가정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본 추계방법이 갖는 의미는 북한 체제가 동요되었을 때는 
이들 불만세력이 일차적으로 탈북하게 될 것이라는데 있다.
둘째로 경제력 격차에 의한 추계방법은 북한 주민이 탈북을 감행하는 데는 일차적으로 경제적 

이유에 의해서 비롯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즉 구소련 및 동구권의 몰락으로 인한 
사회주의체제 붕괴에 따라서 이제는 이데올로기가 더 이상 이슈가 될 수 없고 오로지 경제적 

이익이 중요한 변수로 대두됨에 따라 탈북자 추계에 있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추계방법 자체에서 나타난 문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기된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즉 남한으로 이주를 감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남한의 일자리 부족수와 관련하여 
이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외에도 남한의 경제력을 믿고 무작정 탈북을 감행할 수 

있는 고용 이외에 경제적 이유도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셋째로 노동시장 접근방법은 통일 후 북한 실업자 추계를 체계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실업자 추계는 방법론상 여러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으나 이들 실업자만이 탈북과 
연계되어 있다는 논리를 세우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들 실업자는 일차로 탈북을 감행해서 



남한에서 일자리를 찾으려 하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가정은 할 수 있다고 본다.
끝으로 통일독일의 경험을 활용하여 추계하는 것과 8․15 해방 이후 6․25사변을 겪으면서 
남으로 이주했던 숫자가 전체 북한 인구에서 차지했던 비율로1) 탈북을 추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방법은 과학적 근거라기보다는 역사적 경험에서 추론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방법론은 나름대로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통일 이후 대량탈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데에 모두가 공통적으로 결론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량이주민 발생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표 3-3> 예측모형별 탈북자 예상규모 분포

주석 1) 이 시기 동안 탈북한 숫자가 9.2%에 달했다고 한다.

Ⅱ. 人口移動과 失業對策

1. 서론

IMF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통일여건은 한층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과거에는 북한의 
경제붕괴로 인해서 남한이 북한 경제를 지탱해야 할 필요성만을 제기했으나 이제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즉 남한 경제도 홀로서기가 어려운 마당에 북한 경제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마땅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 따라 통일을 점진적으로 하자는 소극적 
통일방법론에서 당분간은 통일에 대해 언급도 하지 말 것이며 아예 이즈음에서 통일을 

포기하자는 통일포기론이 우리 사회에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통일의 방법론을 연구하는 그룹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해 왔던 

것은 통일이 우리의 의지대로 서서히 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제시하는 공식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흔히 독일의 통일경험을 
언급하게 되는데, 독일의 경우에도 통일독일을 예측한 기관이나 학자가 통일 불과 1년 전만 해도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통일이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으며 
예기치 않은 상황에 의해서 통일의 단초가 열릴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갑작스런 통일에 대비해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정책을 세워나가야 하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인구이동에 따른 노동시장 대책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통일이 개시된지 불과 1년도 안되어 총동독인구의 5.3%가 서독으로 이주했다. 
그리고 동서독 통일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사회의 문제는 구동독 경제의 붕괴로 인한 



대량실업사태였다. 통일 후 1992년도의 공식적인 실업률만해도 16% 이상을 나타냈으며 
직업훈련, 단축노동 등 불완전 취업근로자군을 고려하면 실질실업률은 50% 이상이라는 보고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남북통일에 따른 이주민 발생과 이로 인한 노동시장 교란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절은 통일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추정하고, 제3절은 북한 노동력의 질적수준을 교육수준 및 노동생산성 
추계를 통해서 분석하기로 한다. 제4절은 북한인력 활용을 위한 적정임금수준 문제와 향후 
통일후 노동정책과제를 조망하고, 제5절은 남북간의 경제교류 현황을 분석하고 특히 
인적교류실태를 파악하며, 제6절은 결론으로서 통일 이후 실업자 대책과 아울러 북한인력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2. 탈북자 규모의 예측

남북한 통일 전후 어느 정도 인구이동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은 노동시장정책 마련에 

있어서 핵심적 과제이다. 인구이동은 단순히 양적인 규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인구이동을 억제하는 것이 긴요하지만 
통일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정책활용이 제한을 받게 된다. 본 연구가 추계하는 인구이동은 
북에서 남으로 일어나는 경우만 가정하고 있으며 국경폐쇄 등 물리적․강제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시된 인구이동 추계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대별된다.1)

첫째, 북한계층 추계방법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의 수를 추계한다. 1995년 현재 북한 총인구가 
2,246만명으로서 동요계층(45%)과 적대계층(27%)이 잠재적 이탈주민으로 파악된다.
둘째, 남북한 경제력 격차에 의한 추계방법이 있다. 북한 주민은 경제적 이유에 의해서 남한의 
일자리를 겨냥해 탈북을 감행할 것으로 보여진다. 남한의 노동부족률 3.5%에 70만개의 일자리와 
인구이동계수 4를 적용하면 28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여진다(구성렬, 1997).
셋째. 동서독의 사례를 통해서 탈북자를 추계하는 방법이다. 동서독의 사례를 한반도 통일에 
연계시키는 것에는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시사점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통일 원년 
5.3%의 인구이동을 적용했을 때 119만명의 탈북주민을 가정할 수 있다(선한승, 1997).
넷째, 노동시장 접근방법을 통해서 실업자를 추계하고 이들을 한국의 인구이동률을 통해서 
유추하는 방법이다. 실업자 추계는 다시 동서독 경험, 불필요한 인력정비 방안, 경제활동참가율 
조정방법, 적정노동력 추정 등으로 나누어진다(선한승, 1997: 박진, 194: 조동호, 1993: 김수곤, 
1994). 이들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추계된 실업자 규모는 최저 180만명에서 최고 660만명이 
발생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들이 실업자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구이동률 20%를 감안하면 36∼132만명이 남으로 이동한다. 그러나 이들 실업자는 가족을 
동반한다고 추정되므로 1가족 3명 기준으로 가족의 수를 고려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108만명에서 396만명이 될 것이라고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논의된 탈북자주민 규모 추계의 제방법을 사용했을 때 적게는 119만명에서 
적게는 323만명까지 다양한 탈북자 규모를 추계할 수 있다.

주석 1) 구체적 추계방법은 제3부 제Ⅰ장을 참조.
 
 
3. 북한 노동력의 질적수준 평가

북한 노동력 활용을 위해서는 북한 인력의 질적수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질적수준 
평가는 인력의 임금보수 결정에 있어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인력을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도 꼭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북한 인력의 질을 평가하는 데는 기초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북한 인력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첫째, 북한 인력은 단일민족으로서 언어 및 문화의 이질감이 없기 때문에 여타 제3국의 인력에 
비해서 비교우위가 있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외국인력을 사용해 본 
경험에 따르면 언어와 문화의 이질감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력관리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둘째, 북한 인력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북한의 교육수준 및 제도를 통해서 남한의 인력과 비교해 
왔다. 북한의 정규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비정규교육과정 모두를 남한과 비교해 보았을 때 별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다만 단순하게 수업연한을 남한과 비교해 보면 남한의 6년 초등학교 
과정이 북한의 경우는 4년 안에 끝나고 이후 중고등 과정이 6년인데 북한은 중등 4년, 고등 
2년으로 6년이 편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초등고등의 경우 남한은 12년인데 북한은 1년의 유치원 
과정을 고려하더라도 11년으로써 우리보다 1년이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대학은 남한의 
경우는 모두가 4년이지만 북한은 4∼6년으로 2년이 더 길게 편성된 경우가 있다.1)

셋째, 북한 교육내용으로서 북한 노동력의 질적수준을 평가하기도 한다. 북한의 모든 교과과정을 
보면 북한의 체제이념교육을 위해서 정치사상교육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다음의 
<표 3-4>와 같이 북한의 이념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김일성 원수 혁명활동, 김일성 원수 혁명사, 
김정일 혁명활동, 김정일 혁명사, 현 노동당 정책, 공산주의 도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학제별로 보면 이념교육에 할애하는 시간이 고등중학교 12.7%이고 대학의 경우는 25.8%로 그 
비중이 고학력으로 갈수록 높아감을 보여준다. 이는 자본주의체제의 시각에서 보면 불필요한 
교육내용이 과다하게 할당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민족통일연구원, 1996).2)

넷째, 북한 인력의 질적수준을 평가하는 데는 문자해독률, 취학률, 의무교육기간 등 교육관련 
지표를 사용하기도 한다(표 3-5 참조). 이를 통해서 총

<표 3-4> 북한의 이념교육을 할당되는 연간 총수업시간 점유비중

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남북한 노동력의 질적차이는 크게 드러나지 않으며 문자해독률 및 



의무교육기간 등에서는 북한이 오히려 남한보다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북한의 노동생산성을 통해서 북한 인력의 질적수준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산출량을 노동투입량으로 나누면 노동생산성이 산출될 것이므로(산출량/노동투입량) 이것이 
인력의 생산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산출한 결과 
1960년대까지는 북한이 남한을 앞섰으나 그 후는 계속 남한이 높다. 예를 들어 1970년에는 
1.03(남한 노동생산성/북한 노동생산성)으로써 비슷하였으나 1994년에는 9.90으로 10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민족통일원, 1996). 그러나 이 경우에 북한의

<표 3-5> 남북한의 교육관련 비교

<표 3-6> 남북한 평균 노동생산성 추이 비교



경제활동인구를 사회주의 국가는 실업자 개념이 없다고 해서 모두 생산성에 투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즉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10∼30%가 과잉고용되어 있는 인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낮게 평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산성이라는 것은 시설수준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남한의 우수한 시설과 장비를 가지고 일하는 

남한인력이 북한의 전근대적 생산방식하에서 작업하는 북한 인력에 비해서 생산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다섯 가지 북한 인력의 질적수준 평가방법은 제한된 여건하에서 불가피한 

추계방법으로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것만을 가지고 북한 인력의 사용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점은 북한 인력을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북한 노동력의 임금수준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다소의 질이 
떨어지더라도 임금이 저렴하다면 사용하는 측에서는 중요한 동기부여가 될 수밖에 없다.

주석 1) 북한의 대학수업 연한은 우리와 다른 점이 많다. 김일성 종합대학의 경우 자연과학부는 
5년 6개월이고 약학대학의 임상학과는 6년이며 특히 사범대학의 경우 자연계열은 6년이 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다.
주석 2) 그러나 이들 이념교육의 시간수로만 북한 교육의 질을 평면적으로 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시 말해 총 강의시간을 고려해야 하고 이를 다시 수업단위상 시간도 아울러 포함해서 
고찰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아도 남한이 북한보다도 실제 실용적인 수업에 
시간을 보다 더 많이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일성 대학출신 P씨와 인터뷰. 1998. 3).

 

4. 북한 인력의 적정임금수준 유지와 노사관계정책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주택․의료․교육 등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이 국가의 간접임금 형태로 

제공된다. 그러므로 북한에 투자하는 기업은 이러한 간접임금도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 투자기업이 부담하는 노동비용은 정부 보조금을 임금으로 환산한 
금액에 노동자가 직접 수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이 될 수 있다. 임금지급에 대한 기준설정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양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즉 노동수요의 측면에서 한계생산력에 근거하여 
적정임금을 노동의 한계생산가치와 동일하게 임금을 설정해야 할 것이고, 노동의 공급측면에서는 
최저생계수준 혹은 최저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수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 노동력에 대한 적정임금 수준은 북한 환율에 대한 계산의 모호성에 의해 판단이 



어렵다. 북한의 현재 무역환율에 의한 계산(약 150달러)과 개혁․개방의 지속적 추진에 따른 
환율의 평가절하를 예상한 환율에 의한 계산(약 60∼75달러 수준)에 의해 투자기업의 임금수준의 
적절성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북한의 현재 무역환율은 공식적으로 1달러당 2.17북한원(1996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북한의 경제사정상 이러한 수치는 과장된 것이라고 평가된다. 따라서 
북한 경제가 본격적인 개혁․개방으로 진행될 때 북한원의 환율이 큰 폭으로 평가절하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예를 들면, 중국의 경우 개방 초기 7년간 약 40% 정도 환율이 
평가절하되었음).
그러므로 현재 북한 투자기업에서 지급되는 임금수준을 현재의 무역환율로 계산하여 약 

150달러라고 산출하는 것은 과장된 것일 수 있다.1) 이에 따라 북한원의 환율의 평가절하(1달러당 
3.57북한원)를 고려하면 북한 일반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약 월 60∼75달러 수준으로 될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것은 중국이나 베트남에 대한 외국기업의 임금수준과 비교해 볼 때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상해 120달러, 대련 60달러, 베트남 56달러). (이윤호․유승경, 1996)
북한의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규정'에 의하면, 외국투자기업의 종업원 월 노임기준액은 
220북한원이고, 자유경제무역지대는 160북한원으로 최저임금이 설정되어 있다. 이것은 다른 
국가의 투자지역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지 노동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북한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노동생산성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원칙이 고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1989년 동서독의 통일 이후 통일독일의 노동정책은 한반도의 통일대비 임금 및 
노사관계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서독의 노사관계체제가 동독으로 급진적으로 
이전되었던 것은 동독경제 붕괴의 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구동독의 급작스런 시민권 
및 노동권의 신장은 동독지역 내에서의 자본주의체제 정착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즉 
통일독일이 취한 고임금정책이 생산성을 도외시한 급작스런 임금인상을 야기하였고,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자유민주주의의 급작스러운 도입으로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커짐에 따라 

과다한 권리의식과 욕구를 분출할 가능성을 준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에 따라 노조와 
시민단체가 결합하여 초기의 동독 체제에 큰 혼란을 야기하였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예기치 못한 통일은 노동시장의 붕괴와 노사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노동자와 사용자 양자에게 모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복수노조 
내셔널센터가 존재할 경우에는 조직률을 높이기 위한 무리한 조직경쟁이 야기될 가능성 또한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남한의 노사관계 시스템을 급작스럽게 북한에 그대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과도기적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석 1) 조동호(1993, 1995)는 북한의 임금수준을 현재의 북한 환율로 계산하여 북한이 외국기업에 
요구하는 임금이 월 150달러 수준이라고 밝히고, 이것은 적정임금 수준(약 75달러)을 초과하는 것, 
또한 다른 해외투자유치 경쟁국과 비교하여 별로 저렴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5. 남북인적교류의 실태와 전망

남북교류는 크게 물적교류와 인저교류를 구분된다. 남북교류는 남북의 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추진되어 왔다. 즉 남북관계가 우호적이고 협력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남북교류도 보다 더 활기를 띠어 왔다. 남북교류는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비약적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이것은 1990년대 이후의 시기이다. 먼저 물적교류를 보면 1989년에는 남북교역이 총 
67건에 품목수 25개, 금액 1천 8백만달러에 불과했으나 1991년에는 323건, 67품목수에 1억 1천 
1백만불에 달해서 폭발적으로 급증하였다.
이와 같은 급증추세는 계속되어 1996년 한해에 3,383건, 227품목에 2억 5천 2백만불을 기록했다. 
이를 반입과 반출로 구분해서 보면 반입이 1,475건에 1억 8천 2백만불에 달했으나 반출은 
1,908건에 6천 9백만불에 불과해 반입물자가 반출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반입통관품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철강 및 금속제품이 전체 59%를 차지하여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섬유류가 24.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반출품목을 보면 섬유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60.9%로 나타났고 화학제품 21.0%, 기타 8.6% 순이다.
한편 '남북경제협력 사업자 승인'은 남북교류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남북경제협력이 실시되기 시작한 1995년 첫해에 총 6개업체가 승인을 받았으며 1996년에는 5개 
업체 그리고 1997년에는 4개 업체 등 총 15개 업체가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의 
사업분야는 의류신발 등 경공업이 가장 많은 5개 업체이며 나머지는 TV, 시멘트, 의약품, 경수로 
건설 등 다양한 품목생산이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 핵심적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 남북인적교류에 있어서는 공식적으로 두 가지 사업이 

관련되어 있다.
첫 번째로는 (株)대우는 북한 남포공단에 진출하여 셔츠, 가방, 자켓 등 9개 사업을 1995년 5월에 
승인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측 경영진과 기술진이 15명 정도 파견되어 있다. 
이들 합작사업은 북한측 근로자 1,200명을 고용하고 있어서 처음 진출기업으로서는 대규모의 
북한측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북한 경수로 원전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을 들 수 있는데, 북한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측 인력은 1997년 말 현재 약 130명이고 북한 인력은 100명 정도가 활용되고 있는데 이들 
인력은 향후 작업진척에 따라서 계속 증가될 것이 분명하다. 이들 인력의 임금보수 수준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는 없지만 최저 110달러에서 최고 220달러로 직종에 따라서 다르다.
북한은 물자부족 및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외투자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84년 합영법을 시작으로 1996년 7월 15일 현재 총 50종류의 
각종 법을 제정하였다.
북한과의 인력교류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물적 및 인적교류 경험이 폭넓게 

이용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인력교류를 추진했던 사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6. 대량이주민 발생과 실업대책의 정책방향

남북한 통일의 경우에는 남→북 이주민이 적게는 150만명에서 많게는 6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규모의 이주민을 전원 흡수한다는 것은 남한의 현 경제난을 고려해 볼 때 전혀 
무리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 경제가 호전된다고 해도 노동시장의 혼란은 충분히 예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즉 현재 남한의 노도시장 여건을 보면 IMF 사태로 인해서 1998년도에 18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며 여기에다 잠재적 실업자까지 포함하면 대량실업사태가 예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경제사정의 악화로 휴폐업 도산에 의한 실업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가 향후 2∼3년 동안 급증할 것으로 예견되는 등 남한의 노동시장 여건은 최악의 
상황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돌발사태로 인해 당장 북한이주민이 
대량으로 남하하는 경우를 예상한다면, 남한 노동시장의 붕괴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한편 현재의 북한 경제상황은 생산시설은 낙후되어 있고 산업인프라의 구축은 매우 저조하며 

기술과 자본의 열세 등으로 붕괴직전에 처해 있기에 북한 기업이 자체적으로 노동력을 

흡수한다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 경제의 회생과 
함께 고용촉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남북통일 이후에는 북한 기업의 민영화 추진이 필수적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통일독일의 민영화 경험에 관한 폭넓은 연구를 통해서 북한 산업의 민영화 추진에 대한 대비책이 

지금부터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남북통일 이후에 북한의 적정임금 수준과 노사관계정책이 중요한 이슈로 제기될 것이다. 
독일통일의 경험에서 보면 동독 지역의 고임금정책은 동독주민의 서독이주를 막는데 어느 정도 

억제효과는 있었으나 반대로 동독산업의 붕괴를 초래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동독의 고임금정책은 서독의 노사관계 모형이 동독에 아무런 여과없이 이전된 결과였다라는 점도 

중요하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대량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대량이주민이 발생하기 
전에 북→남으로의 이주민을 최소화하도록 중국․러시아 등과 같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외교정책 수립이 요구되며, 잠정적인 북한이탈주민 유입에 대한 통제정책도 제한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북한의 경제회생을 위해 자본과 기술이전을 주관하는 인력의 양성마련의 차원에서 북한 
노동력의 재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는 정치사상교육을 위주로 학습받아온 북한 
노동력을 남한의 자본주의적 시스템에 무리없이 적응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통일 이후에 북한의 교육제도 및 각종 직업학교를 자본주의체제에 맞게 

개편하는 것과 함께 대대적인 교육프로그램 마련이 동시에 요구된다. 더불어 전문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작성 및 강사를 양성해 낼 필요도 있다.
다섯째, 남북경제협력은 인적․물적교류를 동시에 수반하는 것으로서 통일전에 남북경제 통합을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통일 이후에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질적인 두 경제체제의 통합으로 야기되는 부조화를 극복하도록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다양한 전략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남북통일이 실현되었을 경우, 현 북한의 전근대적인 생산양식과 과잉고용인력제도를 
고려하면 대량실업사태는 충분히 예견된다. 따라서 통일이후 대량실업사태에 따른 북한의 
고용보험제도 운영과 실직자 생계안정을 위한 종합실업대책 강구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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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錄 1>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

제1조〔목적〕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과 그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입장소"라 함은 북한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남한의 항구․비행장 기타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교역"이하 함은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반출․반입을 말한다.
3. "반출․반입"이라 함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체육․학술․경제 등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4조〔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의 설치〕남한과 북한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이하 
"남북교류협력"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원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일원장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은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허가․승인 등에 관한 중요사항의 협의․조정
3. 교역대상품목의 범위결정
4. 협력사업에 관한 총괄․주정
5.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지원
6.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협조 추진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의사〕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무위원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준비하고,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남․북한 왕래〕①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절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와 신고절차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해외동포 등의 출입보장〕외국 국적으로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해외거주 동포가 남한에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여권법에 의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11조〔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출입장소에서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교역당사자〕교역(북한과 제3국간에 물품의 중계무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로 하되, 통일원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교역당사자 중 특정한 자를 지정하여 교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교역당사자가 물품의 반출․반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대금결제 방법에 관하여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교역대상물품의 공고〕통일원장관은 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한 자동승인품목․제한승인품목 또는 금지품목의 구분
2. 제한승인품목에 관한 제한내용 및 승인절차
제15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① 통일원장관은 교역에 관한 협정의 준수나 물품의 
반출․반입하는 물품의 가격․수량․품질․기타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② 통일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사업자〕①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요건과 승인취소 사유 및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협력사업자"라 한다)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 사업마다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의 승인요건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① 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이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이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자에게 그가 시행하는 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② 통일원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에게 협력사업의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결제업무의 취급기관〕① 통일원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무장관과 협의하여 결제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 취급기관이 이행하는 결제의 범위․방법 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수송장비의 운행〕① 남한과 북한간에 선박․항공․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수송장비 등의 출입관리〕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과 그 승무원이 
출입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2. 12. 8)
제22조〔통신역무의 제공〕①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우편업무 및 전기통신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자․종류․요금․취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검역 등〕① 북한으로부터 내왕하는 선박․항공기․화물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에는 검역법 제6조 내지 제28조 및 제33조 내지 제35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역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 또는 가검역증의 교부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오는 자 중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자와 전염병균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소지한 자는 국립검역소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남북교류협력의 지원〕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협조요청〕통일원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및 남북교류협력의 경험이 있는 자에게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① 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외무역법 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과세․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방위세법 제4조 제1호의 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1. 외국환관리법
2. 외자도입법
3. 한국수출입은행법
4. 수출보험법
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6. 법인세법
7. 소득세법
8. 조세감면규제법
9.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금에 대한 특례법
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27조〔벌칙〕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거나 동조 
제3항이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한 
자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출 또는 반입한 자
3.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제9조 제3항, 제13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
5.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남한과 북한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을 운행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한 제외국민
2.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
제29조〔형의 감경〕제27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0조〔북한주민의제〕이 법(제9조 제1항 및 제11조를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이를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부칙(90. 12. 27)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90. 12.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① 및 ② 생략
③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출입국 관리법 제65조 내지 
제72조"를 "출입국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로 한다.
④ 생략

<附錄 2> 外國人 投資企業 勞動規定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외국투자기업과 관련한 법에 따라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보장하며 
종업원들의 노동생활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외국투자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알선과 채용, 노동보수의 지불, 노동생활조건의 
보장은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에서 규제하지 않은 노동과 관련한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노동법규에 준한다.
제3조 이 규정은 공화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한다. 외국투자기업에는 
외국인투자기업(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과 외국기업이 포함된다.
제4조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우리나라 인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 
사람을 관리인이나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으로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5조 외국투자기업이 받아들인 인력은 자연재해 같은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일에 
동원하지 않는다.
제6조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노동보수액은 그의 노동직종과 기술․기능수준, 
노동생산성에 따라 정한다. 노동보수에는 노임․가급금․장려금․상금이 속한다.
제7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들이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
제8조 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 공민인 종업원들이 사회보험,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종업원을 대표하는 직업동맹과 
노동계약을 맺어야 한다. 노동계약은 맺은 날로부터 법적 효력을 가지며 계약의 수정은 쌍방이 
합의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노동계약 문건을 기업소재지 노동행정기관에 내야 한다.
제10조 이 규정 집행에 대한 감독통제는 노동행정기관이 한다.

제2장 인력의 채용․해고

제11조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인력수를 자체로 정하며 인력알선기관과 
인력채용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인력을 받아들여야 한다. 계약시에는 
업종별․기능별․인력수․채용기간․인력비․노동생활보장 같은 것은 밝혀야 한다.
제12조 인력알선기관은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기업소재지 안에 있는 인력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기업소재지에서 충족시킬 수 없는 일부 기능공은 다른 지역에 있는 인력으로 
보장하여 줄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역인력알선기관은 해당 기능공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13조 우리나라 기업소를 모체로 하여 창설하는 합작기업, 합영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그 



기업소의 종업원들 가운데서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
제14조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소재지 인력알선기관이 보내주는 인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제15조 외국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직업동맹조직, 해당 인력알선기관과 합의하고 
채용기관이 끝나기 전에 종업원을 해고시킬 수 있다.
1. 종업원이 직업병이나 공상이 아닌 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이미 하던 일 또는 
다른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기업의 생산경영 또는 기술조건의 변동으로 인원이 남는 경우
3. 기업이 파산에 직면하여 부득이하게 인력을 축소하거나 해산을 선포한 경우
4. 종업원이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거나 노동규율을 엄중히 어긴 경우
제16조 종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직을 제기할 수 있다.
1.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일을 그만두거나 다른 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긴 이유
2. 전공이 맞지 않아 자기의 기술․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경우
3. 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게 된 경우
제17조 외국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종업원을 해고시킬 수 없다.
1. 직업병을 앓거나 일하다가 부상당하여 치료받은 경우에 종업원을 해고시킬 수 없다.
2. 병으로 6개월까지의 기간에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3. 여성 종업원이 결혼한 경우와 임신, 산전․산후휴가, 젖먹이는 기간에 있는 경우
제18조 외국투자기업은 이 규정 제15조 1, 2, 3에 따라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제16조 2, 3에 따라 
사직을 승인한 경우에는 종업원에게 일한 연한에 따라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일한 연한이 1년이 
못되는 경우에는 최근 1개월분의 노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주며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개월 평균노임액과 일한 연도수에 따라 계산한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제19조 외국투자기업이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시작시키려는 경우에는 1월 전에 기업소재지 
인력알선기관에 명단을 내야 한다.

제3장 기능공의 양성

제20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며 공화국 노동법규에 따라 그들에게 
기술․기능급수를 사정하여 주어야 한다.
제21조 외국투자기업은 필요한 경우 기능공 양성을 위한 양성소 또한 양성반응을 조직․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은 외국투자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양성기관을 조직․운영할 수 있다. 기술인재 양성은 종업원․재직일군 양성, 학교졸업생들의 
취업전 양성의 형태로 한다.

제4장 노동시간과 휴식

제23조 종업원들의 노동일수는 주6일, 노동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한다.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노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할 수 있다. 계절적 제한을 받는 부문에서는 연간 
노동시간 범위에서는 노동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4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에게 시간외 노동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간외 노동을 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직업동맹조직과 합의하고 시간외 노동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월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 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의 법에 따라 해당 종업원에게 명절일과 공휴일 휴식, 정기 및 
보충휴가와 산전․산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명절과 공휴일에 일을 시켰을 경우에는 1주일 안으로 
대체휴가를 주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해마다 해당 종업원에게 관혼상제를 위한 1∼3일간의 
특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기간에는 왕복 여행일수가 포함되지 않는다.

제5장 노동보수

제26조 외국투자기업의 종업원 월 노임기준은 220원(자유경제무역지대에는 160원)보다 낮지 



말아야 하며 힘들고 어려운 부문의 노임기준은 높이 정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정한 
노임기준에 따라 각종 직제별 노임기준, 노임지불 형태와 방법, 가급금․장려금․상금기준을 
자체로 정한다.
제27조 외국투자기업은 생산수준, 종업원의 기술․기능․숙련정도와 노동생산 제고에 따라 
노임수준을 점차 높여야 한다

제28조 외국투자기업은 휴가 및 보충휴가기간에 해당한 노동보수를 휴가를 들어가기 전에 
종업원에게 주어야 한다. 휴가기간에 해당한 노동보수는 휴가받기 전 3개월 동안의 노동보수 
총액을 실제 가동일수에 따라 평균한 하루 노동보수액에 휴가일수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휴가기간의 노동보수액 계산에는 노임, 가급금, 장려금이 포함된다.
제29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의 잘못이 아닌 기업의 책임으로 일하지 못하였거나 양성기간에 
일하지 못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일당 또는 시간당 노임액의 60% 이상에 해당한 보조금을 
종업원에게 주어야 한다.
제30조 외국투자기업은 공휴일에 일을 시키고 대체휴가를 주지 않았거나 노동시간의 연장작업, 
밤일을 한 종업원에게 노임과 함께 일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일당 또는 시간당 노임의 50%에 
해당한 가급금을 주어야 한다. 밤일에는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사이에 일한 것이 포함된다.
제31조 외국투자기업은 명절날과 밤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사이에 노동시간의 연장작업을 
한 종업원에게 노임과 함께 일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노임액의 100%에 해당한 가급금을 주어야 
한다.
제32조 외국투자기업은 세금을 바치고 남은 이윤의 일부로 상금기금을 세우고 직업동맹조직과 
협의하여 생산과제를 넘쳐 수행하는데 모범적인 종업원에게 상금을 줄 수 있다.
제33조 외국투자기업은 노임, 가급금, 장려금을 주는 날짜를 정하고 그 날에 내주어야 한다. 
상금은 평가기간 다음 날에 주어야 한다. 노동보수를 주는 날이 되기 전에 사직하였거나 퇴직, 
해고시킨 경우에는 그 수속이 끝난 다음에 노동보수를 주어야 한다.

제6장 노동보호

제34조 외국투자기업은 노동안전시설을 갖추고 그것을 개선․완비하여 작업의 안전성을 
보장하며 고열, 가스, 먼지를 막고 채광, 조명, 통풍과 같은 산업위생조건을 보장하여 종업원들이 
문화․위생적인 환경에서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에게 노동안전 기술교육을 준 다음에 일을 시켜야 한다. 노동안전 
기술교육기간은 업종과 직종에 따라 1∼2주일로 한다.
제36조 외국투자기업은 여성 종업원들을 위한 노동보호 위생시설을 잘 갖추어야 한다. 임신 
6개월이 넘는 여성에게는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일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탁아소, 유치원을 조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7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들에게 노동보호용구, 작업필수품, 영양식료품 같은 
노동보호물자를 제때에 내주어야 한다. 종업원들에게 내주는 노동보호물자의 기준은 공화국의 
해당 노동법규에 준하여 외국투자기업이 정한다.
제38조 외국투자기업은 작업도중 종업원이 부상, 중독과 같은 엄중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노동보호 감독기관에 제때에 알리고 관계기관의 사고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7장 사회보험․사회보장

제39조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하는 공화국 공민인 종업원은 병 또는 부상, 일할 나이가 지나 일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보험․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을 받는다. 사회보험․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은 
보조금․연금의 지불, 정휴양 및 치료가 속한다. 보조금과 연금을 받으려는 종업원은 보건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보조금과 연금을 받아야 할 사유를 확인하는 문건을 외국투자기업에 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사호보험보조금 지불청구서를 사회보험기관에 내어 확인을 받은 다음 
은행기관에서 해당한 사회보험보조금을 받아 노동보수를 주는 날에 해당 종업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정휴양소에 가고오는데 드는 여비와 장례보조금은 해당 문건에 의하여 먼저 내주고 후에 
정산받아야 한다. 사회보장에 의한 연금․보조금은 외국투자기업이 사회보험기관에 신청문건을 



내어 수속한데 따라 사회보장연금 지불기관에서 달마다 정한 날에 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40조 사회보험․사회보장에 의한 보조금․연금은 공화국의 노동법규에 따라 계산한다.
제41조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은 사회보험기금에 의하여 보장된다. 사회보험기금은 
종업원에게서 받아들이는 사회보험으로 적립된다.
제42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양소, 요양소를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정양소, 요양소의 운영비는 사회보험기금에서 낸다.
제43조 외국투자기업은 사회보험료를 납부, 사회보험기금의 지출에 대하여 기업소재지 
사회보험기관과 직업동맹조직의 감독을 받는다.
제44조 외국투자기업은 세금을 바치고 남은 이윤의 일부를 종업원들을 위한 문화후생기금을 
세우고 쓸 수 있다. 문화후생기금은 종업원들의 문화․기술수준의 향상과 군중문화 
체육사업․후생시설 운영같은데 쓴다. 문화후생기금의 사용에 대한 감독을 직업동맹조직이 한다.

제8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45조 노동행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이 이 규정을 어기고 우리나라 인력을 채용 또는 해고하였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린다.
제46조 노동행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이 노동안전시설과 산업위생조건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 
기간을 정해주어 시정하도록 하며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정상에 따라 영업을 

중지시키거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제47조 벌금적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벌금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벌금을 적용한 기관의 상급기관에 돌려줄 것을 제기할 수 있다. 벌금을 돌려줄 것을 제기받은 
상급기관은 그것을 제기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48조 이 규정의 집행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이 서로 협약하여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공화국의 중재기관 또는 재판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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